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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는데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전국 기
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총 206건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로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과 ‘주민청구조례안의 반
영’을 선정하였다.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
로 지방자치단체 내적 요인으로서 Almond & Powell과 Lowi의 정책유
형을 혼합한 구성정책·배분정책·규제정책·상징정책의 네 가지 정책유형
과 주민참여 요소로서 청원건수 및 지방선거투표율을, 지방자치단체 외
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하여 재정적 요인으로서 재정자립도,
정치적 요인으로서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여부를 선정하였다. 통
제변수로 청구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 비율, 남녀성비, 주민등록인구를 선정하였다. 각 종속변수에 따른 2
개의 모형을 설계한 후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자 이항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조
례내용의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과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변수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대통령 소속 정당
일치여부, 청구환경적 요인으로서 남녀성비, 주민등록인구,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주민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청원 건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유
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고령인구비율 변수는 두 모형에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Almond & Powell이 분류한 정
책유형인 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에 Lowi의 구성정책을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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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유형의 분류로서 다소 사
용되지 않았던 정책유형의 종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둘째,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가결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결’ 뿐만 아니라 ‘반영’을 함께 고려하였
다. 셋째,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 206건의 주민
청구조례안 중 36건의 원안가결을 제외한 170건의 조례안들을 하나씩 추
적해가며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자의
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
당 공무원과의 통화,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기사·뉴스의 조사로부터
조례를 청구하였던 주민의 인터뷰, 지방의회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회의
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조례의 연혁 등을 모두
검토하며 종속변수 측정에 있어 타당도를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할 때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국
선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 제도의 신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토의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전담 통
로의 설치, 청구요건의 완화 및 청구절차의 간소화, 주민청구조례안의 건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의 설계, 지방의회에서 배분정책 관련 내용
의 조례안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주민을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설계 등
을 정책적 방안들로서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례제정및개폐청구제도가
1999년 8월에 도입되었으나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비교하였을 때 주민이 청구한 조례의 양 자체가 매우 적
어 연구 주제의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종속변수 중 하나로서
‘반영’을 선정하였는데, 해당 조례안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 조차도 반영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
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기사·뉴스, 지방의회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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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는 회의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조례의
연혁 등을 통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자의
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주민청구조례안의 건수와 행정안전부 홈페이
지에 게시된 자료에 공고된 건수가 불일치했을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내
용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
우도 있었으며, 오래된 자료의 경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존재
하지 않은 채 조례명만 남아 있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안들은
제외한 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만큼 본 연
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후 끊임없는 보완을 통한 제도적 발전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로컬거버넌스, 주민청구조례안의가결 및 반영,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
학 번 : 2018-2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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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직접참
여제도의 일환인 주민청구조례안이 실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는
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는 아직도 정치와 행정을 서
술, 설명 또는 처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김순
은. 2011: 188),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거버넌스 역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서유럽 및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는 등 이론적 관
심이 증대되어왔다(김명숙, 2005: 326). 그러나 우리나라의 로컬거버넌스
연구는 주로 특정 정책의 사례를 연구하거나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거
버넌스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규범적으로 논의하는 것 등에 주로 집중된
반면(김명숙, 2005: 326), 로컬거버넌스를 법적 제도와 연계하여 실증분
석을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한편, 주민소환, 주민투표와 함께 주민참여 3법에 속하는 주민발안의
일환인 ‘조례제정및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조례를 청구하고, 지자체장은 청구된 조례에 대해 수리 또는 각하여
부를 검토한 후 수리시 의회에 부의하며, 지방의회는 그렇게 부쳐진 주
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지닌다. 즉, 태초에 주민
이 희미한 골격의 정책1)을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정책은 지방자치단
체장이라는 행정기관을 거친 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서 확정되거나 수
1) 이시원·민병익(2007)은 조례안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간
주한 바 있다(이시원·민병익, 200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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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행위
자가 등장하고 그중에서도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로컬거버넌
스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례’는 ‘규칙’과 달리 선거를 통해 그 지역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입법’과 본질을 달리하며 오히려 그 정당성의 기초 면에서 법률
과 더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김철용, 2010: 106). 즉, 이러한 특징을 지니
는 조례를 제도적으로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제정및개폐
청구제도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전통이 오래된 외국의 경우, 주민청구조례
안을 포함한 주민발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
구의 양과 질이 상당히 축적되어왔다(하혜영, 2019: 215). 주민청구조례
안이 가결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으며, 그 후속 연구로서 주민발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하혜영, 2019: 215-21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의 청구가 아닌 지방의회가 청구하고 제
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으나, ‘주민청구조례안’ 그 자체를 실
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민청구조례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나왔으나,
초기 연구인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주민청구조례
의 가결에 조례안의 수정안을 포함해서 측정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
하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하혜영, 2019: 231).
한편, 실제적 측면에서 정치적 · 행정적 ·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참여 민주주의’라
는 이념적 지향성을 지니게 되었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의 민
주화 과정과 1992년 지방자치 실시 등을 거쳐오면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참여(participation)를 강조하는 방
향으로 정치적 진보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
역적인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는 ‘참여’의 키워드와
- 3 -
맞물리면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기존 의회나 정부가 독
점하였던 의제설정 기회를 시민들이 공유하는 주민발안의 일종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의 신설은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최근 중앙의 권력과 사무의 일부가 지방
으로 이양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1월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
률에 해당하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
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
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2).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은 권력의
배분과 사무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어 분권의 정도가 미약하였
던 지방행정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기우, 2001:
156)3).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배
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측면에서, 지난 2019년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다뤄지
던 논의 가운데 하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
년 18대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우리나라에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대선공약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을 내세웠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
2)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러한 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만족도의 향상을 기하고자 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합동 보도자료 2020.01.09.)
3) 그러나 이기우(2001)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
력분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중 하나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실질적인 권력 및 재원의 배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
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양위원회
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이기우, 200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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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정안’이 등장하였다. 특히, 2018년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15조는 주민이 조례제정및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청구요건의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의 개정은 점차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양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주민청구조례안이 실제 지방
의회의 조례제정으로 결정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변수로 고려되었
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의 실질적 결정요인을 좀 더 엄밀하게 분
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가결’과 ‘반영’으로 구분한 후, 각 종속변수에
따른 모형을 설계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에 앞서, 로컬거버넌스와 주민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 각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다. 이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청구되고 실제로 반영 및 가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단지 ‘주민’만이 주인공으로서 정책과정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청구조례안이 성공적으로 결정4)되기 위해서는 주민-지방정부-지방
의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로컬거
버넌스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5).
주민청구조례안이 결정되는 요인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관한 일반론
4) 본 연구에서의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이란 가결과 반영의 용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조작적 정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제3장 제2절의 주요 변
수의 선정과 측정 밥법에서 다루어진다.
5) 다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경험해 온 바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
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혹은 주민청구조
례안의 성공적 결정)에는 중앙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한 변
수들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제2장 제2절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중 정부 간 관계, 제3장 제2절 주요 변수의 선정과 측정 방법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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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의,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 조례제정 결정요인 등을 순차적으로 살
펴보고 논의의 범위를 좁혀나가며 검토한 후 각 이론의 연결을 통하여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를 도출할 것이다. 이로
부터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요인 중 지방자치단체 내적 요인으로서 정책유
형과 주민참여, 외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하여 정치적 요인
에 해당하는 단체장·대통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 재정적 요인에 해당
하는 재정자립도가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보
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 첫째, 로컬거버넌스의 성과를 주민청구조례안
의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의 가결 또는 반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주민청구조례안 가결 및 반영의 영향요인 분석에 따른 결과를 주
민-지방-중앙 간 관계에 대한 실증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셋
째, 주민이 청구한 조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로컬거버넌스 및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이론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첫째, 주민청구조례안 분석에서 특정한 정책유형이 조례
반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각 지방정부는 주민의 참여가 상대적으
로 더욱 필요한 분야를 선별함으로써 해당 정책 내용을 결정하거나 집행
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들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하는 데 유용할 것이며, 둘째,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을 통해 실제
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가결 및 반영될 확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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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이하에서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연구의 대상
과 방법을 한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
례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
안’이다. 분석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시 · 군 · 자
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도록 한다. 광역을 제외한 기초만을 대상
으로 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자치단체 간 비교분석을 위해서이다. 분석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이다. 즉, 2000년부
터 2019년 12월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총 224건
의 주민청구조례안 중 2066)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한편 주민청구조례안의 실질적 결정요인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하게 될 로컬거버넌스와의 연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 및 ‘주민청구조례
안의 가결’의 두 변수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종속변수를 ‘가결’과
‘반영’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이 청구한 원
안이 가결된 것과 지방의회에서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의회에서 수정된 수정안의 내용이 실제 주민
이 청구한 조례안인 원안과 상당히 다를 경우, 이를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
6) 제3장 제3절에서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224건이 청구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례
명이 불분명하거나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및 처리결과가 분명치
않은 경우 등을 부득이하게 제외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총 206건이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청구된 총
224건을 기준으로 전체에서 약 92%에 해당한다.
- 7 -
자체에서 발의하는 조례안과 그 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의
회 입법의 결정요인 또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주로 ‘가결’을 선정하였으나 그러한 연구들은 지방의회 자
체에서 발의된 안건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입법과정 등을 가까이서 경험
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하고 제정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는 측
면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둘러싼 환경과 상당히 다르다. 즉, 주민은 자신
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관련된 정보와 자원이 지방의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며,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서명부 미제
출이나 서명 인원수 미달 등으로 인해 청구안의 내용에 대해 평가가 이
루어지기도 전에 각하되거나 철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
회되거나 각하 등으로 청구안이 지방의회에 회부되지 못한 경우 그 이후
지방의회에서 직접 제정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정리하자면,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상에 기입된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개별
조례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하나씩 추적해볼 필
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과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을 종속변수로서 선정하게 되었다.
독립변수로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주민참여를, 지자
체 외적 요인으로서 재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여부를 선정하였다. 먼저, 조례안
의 내용을 정책으로 유형화할 때,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분류기
준을 따랐다. 다만, 조례의 특성상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한 것7)을 내용으로 하는 추출정책은 법·제도적 측면
에서 조례로 제정되기 어렵다는 점, 주민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자원이
추출되도록 하는 조례안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추출정책 대신 Lowi가 정책유형으로 언급한 바 있는 구성정책
7)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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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policy)을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례안의
내용은 구성정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음
으로, 주민참여를 독립변수 중 하나로 선정하였는데 이 개념이 시민참여
와는 다른 개념임을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지표
로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청원건수, 지방선거투표율을 사용하였다.
한편, 중앙과 지방 간 관계에 있어서 지방의 재정적 능력에 중앙이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정적 요인으로서 재정자립도를, 정치적
요인으로서 단체장·대통령 소속 정당 일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
다.
이러한 다섯개의 독립변수와 두 개의 종속변수 간 관계에 대한 가설
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으로서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s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주민조
례청구안 가결 여부’ 및 ‘주민청구조례안 반영 여부’로서 각각이 가결·미
가결 또는 반영·미반영의 2개의 범주형 변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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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실제 지방의회조례로 결정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로컬거버넌스와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간 관계 및 이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절에서는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의의 및 특성을 살
펴보되, 특히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관점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점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제도의 한 예로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가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에 대한 의의 · 기능 · 절차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통해 보이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제2절에서는 로컬거버넌스 및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연결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실제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게끔 하는 영향요
인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요인으로서 정책
의 유형과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외
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의 측면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
다. 이는 중앙과 달리 지방에서 주로 결정 및 집행되는 정책의 유형이
다르고, 성공적인 로컬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중앙의 협력
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3절에서는 실증분석 전에,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단, 본 연구는 조례8) 중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만을 연
구의 대상으로 하므로, 우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일반적 논
의로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조례제정의 결정요인에
8)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지방의회 및 주민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과 지방의회가 청구한 조례안 모두를 포괄하기에 이에 대
한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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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연구,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관련 선행연구, 주민청구조례안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등을 순차적으로 살피면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맞도록 논의의 초점을 좁혀나가도록 한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정책유형의 분류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유형이 적합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는 동시에 한계
점을 지적하며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 무엇을 검토하고자 하는지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며 본 장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제 1 절 로컬거버넌스와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1. 로컬거버넌스
1) 의의
로컬거버넌스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로컬거버
넌스의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
야 한다. 그러나 학문 분야마다 또는 학자마다 거버넌스를 정의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여 합일된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거버
넌스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의미로서 일률적으로 해석되거나 정의되지 않
으며, 거버넌스 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및 국내에서 거버넌스 관련
연구에서 어떻게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Rhodes(1997)는 거버넌스란 정부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질서화
된 규칙의 새로운 조건 또는 사회가 관리되는 새로운 방법 등으로 변화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Rhodes, 1997: 1-2). 즉, 거버넌스는 기존 관료 중
- 11 -
심의 행정과는 다르게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 부문의 행위자들을 포함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의 교환과 공
유를 협의하고, 그렇게 구성된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는 국가로부터 독립
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toker, 1998: 50). 한편, 거버넌스
개념에 관한 국내연구에서 이명석(2002)은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라고 정의하였다(이명석, 2002: 327). 정리
하자면, 사회구성원들이 마주하는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
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그 사안을 함께
사회적으로 조정할 기회가 부여되는 새로운 관리 기제를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의 특성을 내포하는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와 관련하여, 로컬거버넌스를 대상으로 굿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틀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 김의영(2011)은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이명석(2002)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로컬거버넌스를
한 국가 내에서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현상의 차
원을 넘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권한 행사를
중시하는 개념의 맥락으로서 정의한다(김의영, 2011: 211). 즉, 로컬거버
넌스란 단순히 정부 외의 다른 행위자들이 지방정부의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도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지방자치라는 차원에서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와 주민이 직접 정책과정 또는 공동의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의영, 2011: 211).
요컨대, 본 연구에서 재정의한 거버넌스 개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중 주민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주민의 주체적 역할과 행위 등을 조명(照
明)해보는 것이 로컬거버넌스의 개념적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의영(2011)이 정의한 로컬거버넌스 개념에 기
반하여 로컬거버넌스를 ‘지방의 차원에서 그 지방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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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관점
모호한 개념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의를 지니는 거버넌스를 기반
으로 하는 로컬거버넌스는 태생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로컬거버넌스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 역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주민참여 그 자체가 주(主)가 되는 관
점,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관점 그리고 주민을 거버넌스
의 행위자로 포함하는 구조 자체에 관심을 두는 관점 등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로컬거버넌스를 지방의 차원에서 그 지방의 정
책과정에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로컬거
버넌스의 구조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되 실증분석을 위
한 사례인 주민청구조례안과의 연계를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로컬거버넌스의 특성을
구조적 특성과 과정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김순은(2011)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김순은(2011)은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와 로컬거버넌스와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에서, 주민투표제도를 형태 · 내용 · 활용으로 구분한 후 형태와
내용은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으로, 활용은 과정적 특성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먼저,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이란 주민과 주민단체
가 공공문제의 해결과정의 구조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는 것으로서,
계층적 구조의 지방정부가 아닌 주민참여로 인한 수평적 구조의 거버넌
스를 의미한다(김순은, 2011: 190). 즉, 로컬거버넌스를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누가’ 행위자가 되며, 그러한 행위자의 ‘역할’은 어떠한
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로컬거버넌스 하에서 주민
과 주민단체 등은 단순히 정책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
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김순은, 2011: 190).
이와 달리, 과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로컬거버넌스는 공식적이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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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논리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
한다(김순은, 2011: 191).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로컬거버넌스가 행
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다면, 과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로컬거버
넌스는 그러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간에 발생하는 의견의 차
이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순은(2011)은 주민참여로 인한 과정으로서의 로컬거버넌스를 지방정부
가 주민참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의도하는지, 지방정부와 주민 간
상호대화와 협상 그리고 주민참여의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동적인 특성
으로 정리하였다(김순은, 2011: 191)
요약하건대, 구조적 측면에서의 로컬거버넌스란 주민참여에 기초하여
주민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공공문제의 사안에 따라 느슨하게 형성된 네
트워크상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수평적인 구조를 말한다. 반면, 과
정적 측면에서의 로컬거버넌스란 느슨하게 형성된 네트워크상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수평적인 구조하에서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들이 상호 간 대화와 협상 등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서의 과정을 말
한다. 이론으로서의 로컬거버넌스와 실증적 관점에서의 로컬거버넌스 모
두 주민의 참여를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그러나 실증적 관점에서 바라
보고자 하는 로컬거버넌스의 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 역
시 초점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로컬거버넌스라는 이론에 기반한 분석틀에서 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로컬거버넌스의 특성을 크게 과정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초점은 구조적 관점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즉,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요인
에 대한 분석은 구조로서의 로컬거버넌스 관점에 관련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실증분석을 하기에 앞서,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
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이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와 어떠한 점에서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국회에서 법률 등이 제정되는 것처럼 이러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등의 의결을 하는 주체는 지방의회이지만, 지방자
치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지방자치법 제66조). 즉, 주민은 법률상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31
일 지방자치법개정법률에서 일본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청구제도를 모델
로 삼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자치입법이 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홍준형, 2018: 93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이외에 일
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9).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적으로
9)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
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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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민에게도 조례안의 발의권
을 인정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지방행정에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김희곤, 2015:
158), 선출직 공무원들을 통해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간접민주제의
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정·개정·폐지를 원하는 조례안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방의회에 부의하며, 지방의회는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 등을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기능
지방행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조례제
정개폐청구제도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 주민자치 이념의 구현기능,
로컬거버넌스의 기능 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김희곤, 2015: 158). 특
히, 로컬거버넌스의 기능은 본 연구에서의 이론과 실증분석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능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의제 보완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벗어나 국민주권에 입각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으로서 등장한 지방자치제도는 실제 제도화 및 운영
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김희곤, 2015: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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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59).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의 인구로서
구성되고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주민의 복리에 관련한 행
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일수 있기 때문이다(김희
곤, 2015: 159).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
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는 최소한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를 조직
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박균성, 2015:
66, 헌재 2001.6.28.00헌마735, 김희곤, 2015: 159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대의제는 기관을 구성하는 권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
리의 분리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헌재 2009.3.26. 2007헌마843). 특히 국민(혹은 주민)이 선출한 대의기관
은 일단 국민(혹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혹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는 자
유위임, 즉 무기속위임의 관계에 있게 된다(헌재 2009.3.26. 2007헌마843).
따라서 선거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국민투표제도가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제 방식의
하나로서 기능하는 것처럼(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10), 조례제정및개
폐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조례안에 대해 제정·개
정·폐지 등의 발의를 해달라고 지자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대의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주민자치 이념의 구현
10)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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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민자치와 독일 등 대륙법계의
단체자치가 있는데,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희곤, 2015: 160). 단체자치란
상위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양 정부 간 분
권 및 집권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주민자치란 지방정부
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입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참여 및 통제가 핵심문제
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승종, 2014: 3). 이러한 개념적 의미에서 주민
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
정·폐지 등을 청구하는 일종의 투입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의 이
념을 구현하는 데 기능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내 통합 기능: 로컬거버넌스에의 기여
중앙의 권력이 입법, 사법 및 행정의 3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나뉘고,
그렇게 분할된 행정권은 그 권한의 일부를 다시금 지방에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
적 운영은 주민자치에 의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권력분립원리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기능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희곤, 2015: 161).
그러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각기 다른 정당 소속인 경우, 지방의회 내에서 계파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지방의 행정은 상호 대립의 구도로
형성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때, 지방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주민을 등장
시킬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혹은 지자체장
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 내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지를 두
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여 폐기 및 부
결되는 경우에 주민은 유사 조례를 청구함으로써 조례안이 제정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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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등의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는 양
자의 대립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내의 통합이라는 로컬거
버넌스에 기능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김희곤, 2015: 161).
3) 절차
(1) 조례개폐청구권자
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이거나(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동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이며(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2) 조례개폐청구 요건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
가능한 주민의 연서의 수, 청구 대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청구 가능한 주민 연서의 수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
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을 가리킨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다음으로, 청구 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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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법령을 위
반하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이거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
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3) 조례개폐청구 절차
①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조례개폐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
은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렇게 신청된
청구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②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의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
2항),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취지, 대표자, 서명요청 기간 등의 교부사
실을 공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2).
③ 서명요청
서명요청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과 관련하여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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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각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한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
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수임자가 서
명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
각의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
3항).
한편, 전자적 방식의 서명을 요청할 경우, 대표자는 현장서명에 갈음
하여 주민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인전자서
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의2 제1항), 대표자는 디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자
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청구신청을 받아 청구의 취지에 대한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도의 경
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
명을 요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④ 청구인명부의 제출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의 제
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되,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⑤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지방자치법 제15조 제4항),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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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
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공표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
망 또는 일간신문을 통해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
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5조 제4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
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항).
⑥ 이의신청 심사·결정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
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때에는 청구인명부
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되,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5
항)
⑦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절차가 끝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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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15조 제7항). 다만,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8항).
⑧ 지방의회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
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항),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1항).
⑨ 심의·의결 및 집행부 이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지방
자치법 제15조의2 제2항),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진
다(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이상에서 살펴본 조례개폐청구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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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례개폐청구 절차도
출처: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2020년판)의 청구절차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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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일종의 정책으로 간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원·민병익(2007)은 진주시 의회의 조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을 분석한 연구에서 조례
안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간주한 후 조례안을 Lowi
의 정책분류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Almond & Powell의 정책분류방식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이시원·민병익, 2007:
80). 또한 실제로 법률은 정책의 한 형태인 경우가 많다(정정길 외,
2016: 29). 이러한 맥락하에 본 연구에서도 조례안을 정책으로 가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책결정의 요인에 관한 이
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상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내적요인으로서의 정책유형 및 주민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외적요인으로서의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검
토해보도록 한다.
1.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정책결정(Policy-making)이란 정부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선택적 행동으로서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정치과정을 말하
며(임성학, 2002: 162),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이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이론을
의미한다(정정길 외, 2016: 79). 현실에서의 정책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만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및 그러한 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근거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1950년 이후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는데, 특히 1952년 Fabricant(1952)의 저서 「The Tre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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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00」은 공공정책 결
정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의 출발점이 되었다(소
순창·김종욱, 1999: 366).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초기연구는 재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
며 사회 · 경제적 변수가 강조되었다. 이후 1960년대∼1970년대에는 정
치 · 행정학자들이 사회 · 경제적 변수에 정치 · 행정적 변수를 추가시
키며 정치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두 변
수11)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노화준 ·
남궁근 외, 1993).
예컨대, 사회 · 경제적 변수를 강조한 Fabricant(1952)와 Brazer(1959)
등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도시화, 인구밀도, 정부 간 보조 등 사회·경제
적 요소들이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Dawson & Robinson(1963)은 미국 46개 주의 복지지출을 분석하는 통계
적 검증을 통해 정치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정부의 복지지
출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혔다(소순창·김종욱, 1999: 366).
Dye(1966)와 Hofferbert(1966)는 논의를 확장하여, 경제변수를 통제하면
정치적 변수는 정책 산출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
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후의 방대한 실증적 연구
에 의한 확인과정을 거쳐 거의 결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노화
준 · 남궁근 외, 1993).
한편, 정치·행정적 변수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정치결정론에서는 정치
에의 참여와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함에따라 예산지출의 수준이 높을것이라 가정한다(남궁근,
1994: 999). 이러한 정치행정적 변수를 강조한 Key(1951)의 연구 이후,
정치 현상이 공공정책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정치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Fry & Winter(1970)의 연구와
Lewis-Beck(1977)의 연구는 정치적 변수가 경제적 변수에 비하여 정책
11) 사회·경제적 변수 vs 정치·행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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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노화준 · 남궁근 외,
1993).
두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Sharkansky &
Hofferbert(1969)는 정책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정치적
요인인지 아니면 경제적 요인인지에 대한 하나의 답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논쟁이 되고 있는 각 현상의 차원에 따라 그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을 구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서동명, 2009: 21).
한편,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
을 가진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처방 연구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기술에 중점을 둔 연구이며, 둘째, 정치적 · 경제적
측면을 이루는 부분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이며, 셋째, 경험적 ·
계량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책 산출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하여
건실한 이론적 바탕이 전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방법으로 변수들을 개념화 및 조작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준 · 남궁근 외, 1993: 13).
지금까지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므로, 지방의 정책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
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정치·행정적 변수에 포괄되지 않는 추가적인 변
수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민청
구조례안의 결정요인으로 가정한 변수들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로서 정책
유형과 정부 간 관계를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2. 정책유형과 주민참여: 지자체 내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결정의 내적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유형과 주민참여를 선정하였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행정적·재정
적 환경이 다르듯이, 중앙에서 주로 결정 및 집행되는 정책의 유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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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의 유형은 다를 것이다. 또한 학자
마다 정책유형을 분류하는 기준과 내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논
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승종, 2014: 181).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책의 개념, 정책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분류, 지방정부를 대상으
로 한 정책유형 및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 정책의 개념
학자들은 정책의 개념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린다. 이는 사회의
실제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현상의 어느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지
혹은 정책의 제 측면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자마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16: 35).
예컨대, Lasswell(1951)은 ‘정책이란 목표, 가치 및 실행을 투사한 계
획’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때의 계획이란 일련의 행동 경로(course of
ac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Lasswell, 1951: 11-13). Easton(1965)
은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으로(Easton, 1965: 358), Dror(1983)는
‘정부 기관이 미래를 결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한 지침’으로
정의하였다(Dror, 1983: 12, 14-17).
국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정정길 외(2016)
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으로(정정길 외, 2016: 35), 권기헌(2018)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내린 활동지침’으로 정의한다(권기헌, 2018: 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따라서 정
책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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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다. 이하에서는 정책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기준과 각 유
형에 따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정책유형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분류
정책과정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책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강조되면서, 정책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정정길 외, 2016: 54). 정책유형에 대한 연구는 정
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정책성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정책
의 내용을 평가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조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유훈, 2009: 30-33).
정책유형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의 분류방법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국
방정책, 외교정책 등의 기능별 분류이지만, 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에
의해 정책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왔다.
이하에서는 정책유형 분류에 대한 주된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
저, 해외연구로서 정책유형 연구의 시초가 되는 Lowi(1964)의 논의를 살
펴본 후, Almond & Powell(1966)의 논의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내연구로서 정책을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보고 공공서비스를 네 가지로
분류한 이승종(1990)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주제가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이
므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유형의 분류를 시도하고 지방과 관련한
연구에 자주 적용되는 Peterson(1981)의 논의도 함께 추가적으로 검토하
도록 한다.
(1) Lowi의 분류: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배분정책, 구성정책
Lowi(1964)는 과거의 정치학이 정치과정을 연구하여 그 산출물인 정
책을 설명하려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과정상
의 차이를 중시하였다(정정길 외, 20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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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Lowi의 문제의식은 1960년대 초 미국 정치학계에서 논쟁이 되
었던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이어졌고(정정길 외, 2016: 55), 정책의 강제 가능성(likelihood of
coercion)과 강제 적용대상(applicability of coercion)을 기준으로 하여 규
제정책, 재분배정책, 배분정책, 구성정책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고기동·
이은국·이은미, 2015: 279). 또한 Lowi는 정책의 목적이 정책과정에 상이
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강조하며,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치과정이 단일
한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것은 정책 그 자체가 이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하용, 2017: 79). 정리하자면,
Lowi는 정책을 일종의 독립변수로, 정책과정을 종속변수로 간주하여 설
명하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16: 54). Lowi가 분류한 각 정책유형의 구
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이란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
산권 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
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말한다(정정길 외, 2016: 56). Lowi는 규
제정책의 특징을 정부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가 직접적이라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그 사례로서 상품규제, 불공정경쟁 규제, 과대광고 규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같이 강제의 적
용영역이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
을 실행 및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정하용, 2017: 82).
다음으로,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은 다양한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부, 재산, 권리 등과 같은 가치들의 분포 상태를 재구성하려는 의도
를 가진 정책을 말한다(정하용, 2017: 82-83). 즉, 부유층과 빈곤층, 자본
가와 무산계급과 같이 넓은 사회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고기
동·이은국·이은미, 2015: 279), 계급대립적인 성격을 지니며(정정길 외,
2016: 59), 정책의 집행과 성공은 권한 있는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결단
과 정책참여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Ripley and
Franklin, 1991; 장석준 외, 2015: 2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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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으로도 불리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은 지역구민들에
게 정부의 예산, 권리나 이익, 재화나 서비스 등을 분배하는 정책을 말한
다(정하용, 2017: 82). 이러한 배분정책은 수혜자가 특정 개인이나 지역
으로 한정되고 특정 집단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심각
한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을 수반하지 않아서 시행하기가 용이하다는 특
징을 지닌다(권기헌, 2018: 105).
마지막으로,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이란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중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정책으로서 정부운영과 관련된
정책 등을 말한다(정정길 외, 2016: 59-60). 예를 들어, 정부기관의 신설
및 변경이나 선거구의 조정 등과 같이 정부 기구의 새로운 구조 및 제도
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운영과 조직에 연관된 정책들
이 있으며, 여기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의 조직이나 기구의 새로운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정하용, 2017: 83).
(2) Almond & Powell의 분류: 추출정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
정책
Almond & Powell(1966)은 구조기능론에 입각하여 공공정책을 추출정
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정책들은 국가 혹은 정부와 같은 정치체계가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여 수
행하는 기능들을 의미한다(정용덕 외, 2014: 751).
이 중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은 Lowi와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차이가 있다. Lowi는 재분배정책에 누진세 등을 포함하였으
나 Almond & Powell은 이를 추출정책에 포함시켰으며, 사회보장비 지
출은 배분정책에 포함시켰기에, Lowi와 달리 Almond & Powell은 재분
배정책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정정길 외, 2016: 60). 이하에서는 Lowi
가 제시한 정책유형과 상이한 정책유형인 추출정책과 상징정책만을 살펴
보도록 한다.
추출정책(extractive performance)이란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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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지닌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징병, 물
적 자원에 대해서는 조세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정정길 외,
2016: 60).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이란 정치지도자들이 평등, 자유, 민
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호소하거나, 미래의 업적 또는 보상을 약
속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징적 산출물들은 다른 정책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정정길 외, 2016: 60-61). 즉,
정치체제가 국내외 환경으로 하여금 여타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순응
하도록 하기 위해 혹은 정책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증진
시키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권기헌, 2018: 107).
(3) 이승종의 정책(서비스)유형 분류: 행정적 서비스, 정치적 서비스,
혼합형 서비스
정책유형의 도시 공공서비스 배분에 대한 효과에 관하여 기존 이론모
형의 설명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이론모형(a comprehensive model)을
제시한 이승종(1990)은 정책을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보고 관료들의 외부
압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비난의 강도와 범위를 고려하여 서비스의 우
선순위, 공공부문의 역할 범위, 수혜자의 범위, 서비스의 영향 등의 네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정책유형을 행정적 서비스, 혼합형 서비스Ⅰ, 혼합
형 서비스Ⅱ, 정치적 서비스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이승종, 1990:
1097-1103).
구체적으로, 행정적 서비스(administrative service)란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그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주민이
보편적이며 공공부문의 역할범위가 포괄적이고 서비스의 영향이 분배적
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찰, 소방, 위생,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과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한다(이승종, 1990: 1099-1102). 정치적 서비스
(political service)란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고 공공부문의 역할 범위가 보
완적이고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서비스의 영향이 재분배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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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서비스로서 노인, 경제개발, 보건, 주택, 정신보건, 청소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이승종, 1990: 1099-1100, 1102). 혼합형 서비스
(mixed service)는 앞의 행정적 서비스 및 정치적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
는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로서 혼합형 서비스Ⅰ과 혼합형 서비스
Ⅱ로 나뉘는데, 전자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으며 공공부문의 역할범위
가 포괄적이되 그 수혜자의 범위는 한정적이며 서비스의 영향은 재분배
및 발전적인 경우로서 복지나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는 정
책의 우선순위가 낮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보완적이며 수혜자의 범위는
보편적이고 서비스의 영향은 분배적인 경우로서 도서관 및 문화활동 등
이 이에 해당한다(이승종, 1990: 1099-1100, 1103).
(4) Peterson의 지방정부의 정책유형 분류: 할당정책, 개발정책, 재분
배정책
지방정부의 정책을 유형화할 때 주로 거론되거나 적용되는 학자의 모
형은 Peterson(1981)의 연구이다. 시장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으로서 도시한계모형(city limits)을 제시한 Peterson은 지방
정부의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할당정책
(또는 배당정책), 개발정책, 재분배정책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정
용덕 외, 2016: 722-725; 유재원, 1999: 82).
할당정책(allocation policy)이란 지역 전체에 효과가 있는 환경보호 시
설 등과 같이 지역 전체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처럼 모든 주민에
게 광범위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그 비용은 특정인 또는 집단이 아
닌 일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들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정용덕
외, 2016: 724-725). 쓰레기 수거, 경찰, 안전, 소방 등 지역 주민들의 생
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개발정책 및 재분배정책과 달리 중립적이다(유재원, 1999: 82).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이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감소시키면서 세원확보에는 도움을 가져올 산업이나 고소득 주민들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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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기 위한 산업 등 대부분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
들을 의미한다(정용덕 외, 2016: 724). 그 예로서 경제발전 환경 조성, 경
제발전을 위한 물리적 시설 조성 등이 있으며, 생산적 자원의 유지나 지
역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반 인센티브로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특징이다(이은미·임익상·안병윤, 2014:
46).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은 특정 집단의 주민으로부터 다른
특정 집단의 주민에게 편익을 이전시키는 정책사업들을 의미한다(정용덕
외, 2016: 723). 이러한 재분배정책은 부의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강력
한 재분배정책은 부유한 주민과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
므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 노력하는 정책이다(배상석,
2009: 73).
Peterson의 논의에 따르면, 지방 정부들은 경제성장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가 성장하면 세원확대, 고용증대, 정부 서비스
향상 등 다른 가치들도 부수적으로 얻게 되므로 경제성장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공익이 된다(유재원, 1999: 82). 따라서 이러한 관
점에 따를 경우, 지방정부는 개발정책을 선호하며 이웃한 지방정부 수준
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출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배상석, 2009: 73).
정리하자면,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핵심은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장경제에서 지방정부는 정책 선택의 제약을 받게 되며 개발
정책 지향적이고 재분배정책 회피적으로 경도된다는 것이다.
3) 주민참여
정부 패러다임 하에서 관료가 중심이 되어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
던 것과 달리, 거버넌스 패러다임하에서는 관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방자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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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
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의 주
민참여 관련 제도들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 행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보다는 로컬거버넌스하에서 주민이 중요한 행
위자로서 등장하고, 정책행위자로서 주민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residential participation)란 지방정부의 주민으로서의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의 지역거주성을 보다 강조하고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이다(이승종, 2018: 64).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주민 자신의 의
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하세헌·윤이화, 2012: 169), 현실
로부터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이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 볼 수 있
다(이소영, 2019: 73). 이러한 주민참여는 정치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
서의 일반 주민에 의한 행위인 동시에 공공문제에 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인식이나 태도가 아닌 명시적인 행위 또는 활동이
라는 특징을 지닌다(이승종, 1993: 73-81).
이러한 주민참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
다. 먼저, Zimmerman(1986)은 참여의 적극성 정도를 기준으로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로 구분하는데, 수동적 참여란 정책홍보를 위한 모임
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관료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능동적 참여란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과 같이 주민 스스로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Zimmerman, 1986:
6-13). 다음으로, Arnstein(1969)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참
여를 단계화 하였는데, 조작·치료 등의 비참여, 정보제공, 상담, 회유 등
의 형식적 참여, 협동관계·권한이양·시민통제 등의 실질적 참여로 분류하
였다(Arnstein, 1969: 216-224). 마지막으로, 제도화가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반상회·공청회·청원·주민감사청구·위원회·조례제정및개폐청구
등의 제도적 참여와 단체장 면담·담당 공무원 면담·집단 민원·주민단체
구성 및 활동·집회 및 시위·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등의 비제도적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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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될 수 있다(전영평·최준호·이곤수, 2003: 57-58).
한편, 주민의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지방의 정책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투입시켜 정책내용이 일부 계층이 아닌 일반주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이승종, 2014: 181). 즉,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민의를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정
책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무기속위임 원칙의 역기능을 주민참여가 보완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그동
안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은 정치적 무력감이나 무
관심을 극복하고 자신의 거주지역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이소영, 2019: 73). 셋째, 지방의회의 의원
들 간 혹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울 경우, 권력의 주체
로서의 주민이 행위자로서 등장하여 정책결정자들 간 의견이 대립을 조
정할 수 있다(이승종, 2014: 157) 넷째, 주민은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과
정에 자신의 의견을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를 통해 얻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하게 될
수 있다(이승종, 2014: 157). 정리하자면, 주민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
방에서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에 있어서의 참여에는 시간, 재원, 지식
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계층 간 격차를 더
욱 심화시킬 수 있다(이승종, 2014: 158). 또한 주민참여로 인해 정책결
정과정에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데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능률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이승종, 2014:
1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과정에 하위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협조가 증대할 가능성
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논의한 부정적 측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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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종, 2014: 158).
3. 정부 간 관계: 지자체 외적 요인
과거 명령과 복종 등의 관계로 연결된 정책당사자들은 기존에 하향식
으로 정책의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20세기 ‘정부(government)’ 패러다임
에서 세계화 · 지식 정보화 ·민주화 등의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비
교적 대등한 정책 주체들이 협력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
는 21세기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다(Rhodes,
1997; Stoker, 1998; Pierre, 2000; Richards & Smith, 2002).
행정환경의 변화 중 특히 지방화는 중앙집권적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적인 정부를 지향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거버넌스의 수준(level) 역시
로컬(local)수준에서 구현되는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Rhodes, 1997, 2000; Andrew & Goldsmith, 1998; Box, 1998;
Stoker, 1998; 박재욱 외. 2000; 박희봉·김명환, 2000; 강황선 외, 2001; 강
선권 외, 2003; 김순은, 2004; 소순창, 2004; 김명숙, 2005; 정재진·전영평,
2007; 김광구, 2009; 박성우·홍소람, 2019).
한편, 본 연구에서는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지방의 차원에서
그 지방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정
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정의하였다. 즉, 로컬거버
넌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그러한 구조에
참여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해당사자와 주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구조를 제약하는 요소를 최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Gurr & King(1987)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중앙정부
와 달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되
는 요인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제약과 상위정부로부터 오는 법
적·정치적 요인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이다(고경훈, 2004: 42-4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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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인 정치·행정구조는 지방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
적·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신희영, 2005: 2). 또한 권위주의
적인 중앙집권의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지방의 문제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해결되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주제라는 지적도 존재한다(고경훈, 2004: 42). 즉,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
해볼 때, 하위정부로서의 지방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상위정부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재
원, 2002: 24).
이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이라 볼 수 있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기반이 되는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 간 관계의 개념과 유형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란 1930년대 이후 미국을 중
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Anderson(1960)에 따르면, 연방제 내
에서의 모든 형태와 수준의 정부 간 나타나는 활동 또는 상호작용의 총
체를 말한다(Anderson, 1960: 187). 이러한 정부 간 관계를 묘사하는 여
러 이론을 종합하면 크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수직성과 계층성
을 강조하는 수직적 통제모형, 양자 간의 대등한 관계와 독립성을 강조
하는 수평적 모형,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상호 의존적
모형 등 3가지 차원의 분류로서 구분될 수 있다(고경훈, 2004: 43).
먼저, 수직적 통제모형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배-피지배 관
계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Wright(1978)의 내포모형(inclusive model)과
무라마쯔(1991)의 수직적 통제모형이 이에 해당한다(고경훈, 2004: 43).
Wright(1978)에 따르면, 내포모형이란 정부 간 관계의 수직적인 계층성
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연방·주·지방정부가 서로 계층적인 상하관계에 있
으며, 각 정부는 상위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경훈, 2004:
43-44). 무라마쯔(1991)의 수직적 통제모형도 수직적이며 계층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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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한다(고경훈, 2004: 44).
다음으로, 수평적 모형이란 중앙과 지방이 계층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
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앙의 의사가 지방정부에 일
방적으로 하달되는 통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방도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능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Wright의 분리모형이 이에 해당한다(고경
훈, 2004: 44).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적 모형(inter-dependence model)이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혹은 지방정부들 간 서로 제약하면서도 상호협력하는 관계
를 말한다(고경훈, 2004: 44). 이와 관련하여 Goldsmith(1986)는 정부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과 협상의 과정이 이루어지며, 상호의존적인 관계
를 통해서 체계의 구성 부분들이 자신의 업무와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역할 및 권한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한다(Goldsmith,
1986: 256). 이러한 상호 의존적 모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단일제(unita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정부 간 관계
를 묘사한 Rhodes(1986)의 권력의존모형,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대리인
모형, 동반자모형, 상호의존모형으로 구분한 Elcock(1994)의 상호의존모
형이 있다. 먼저, Elcock의 상호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일방이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서
로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하혜수·전성만; 2019:
270). Rhodes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취하나 모형의 설명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 Rhodes(1986)의 권력의존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
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획득을 타
(他) 조직에 의존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로 교환한다고 주장한
다(고경훈, 2004: 44). 즉, 중앙과 지방정부는 권력과 자원을 중심으로 전
략적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앙-지방 관계는 권력이나 권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더 많
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가진
자원에 의존해야 하므로 중앙과 지방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하혜수·전성만; 2019: 270). 여기서 중앙과 지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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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란 기존에 강조되던 재정적인 자원뿐만 아
니라 법적 자원, 계층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 정보 자원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원천을 가리킨다(Rhodes, 1981: 100-101; 임현정·금종예, 2018:
188 재인용).
정리하자면, 상호 의존적 모형에서 바라보는 정부 간 관계란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가 서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체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정부의 정책결정을 포착할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중앙정부의
자원12)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정부 간 관계의 특성 어떠한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의 특성: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가 정치적인 관계, 재정적인 관계 그리고 행정적인 관계 등
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달곤, 2004; 김병준, 2009).
먼저, 정치적 관계란 집권당이 지방선거 혹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이달곤, 2004). 이와 관
련하여 제도의 전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당공천제도와 지방정치
변화에 대한 고찰을 연구한 문상석·김범수·서정민(2017)은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고, 지방은 중앙에 정치적
자원을 공급하는 정치적 식민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문
상석 외, 2017: 148). 즉, 공천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중앙의 정치가
12)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앙정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자
원으로서, 재정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을 가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중 제2절 주요 변수의 선정과 측정 방법(독립변수)에
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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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지방정
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어떤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치적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임현정·금종예, 2018: 188)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적 관계는 지방정부의 재정
력 문제와 관련된다(이달곤, 1996). 일반적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압박 내지 재정위기의 징후는 채무부담액의 규모나 조세부담의 초과수
준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저하 속에서 재정수지의 악화나 행정서비스 공
급 중단여부로 나타나게 된다(이승종 외, 2014: 209). 따라서 재정이 취
약한 지방정부는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이 필수적이며(임현정·금종
예, 2018: 189),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상위정부의 요구
에 순응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김병준, 1999: 44-45).
마지막으로 행정 권한의 문제에 해당하는 행정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부 수준 간에 기능과 사무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관련된다(이달
곤, 2004).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
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도
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요청되는 지방자
치의 기본원리로서의 보충성 원칙은 사무배분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으로
서(한귀현, 2012: 253), 보다 주민에게 가까운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한귀현, 2012: 255). 즉, 해당 지역의 사무는 지방정부 스
스로 처리하되 그 지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에 한해서는 국가가 처
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무배분 양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임에도 법령 규정으로 인하여 국가가 수행하거나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지방 이양으로 인해 대통령의 이양 재가 후에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자의적
입법으로 사무 수행에 따른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
가하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행정안전부, 2019: 18) 중앙과 지방의 행정적
관계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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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요약하건대, 단일제이며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이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들
에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는 정치적 관계, 재정적 관
계 및 행정적 관계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주민청구안 결정요
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첫째, 행정 권한에 관련된 변수
가 정부 간 기능과 사무의 배분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 둘째, 2020년 1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의 일부 사무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주민청구안 결정요인에 중앙-지방 간 관계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정치적 관계와 재정적 관계로 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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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1.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련한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정
책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나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정책적 정향을 탐구
하는 연구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요인
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하에서는 지방정부에서의 정책결정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김병훈(1995)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지출의 결
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1인당 지방정부지출액을 사용하였
으며, 독립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13)과 정치·행정적 요인14) 및 재정
구조적 요인15)의 세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김병훈, 1995:
151).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구조적 요인의 영향은
뚜렷이 나타난 반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김병훈,
1995: 167).
이후의 연구들은 주로 복지 분야 지출이나 경제 분야 지출 등 특정한
분야의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소순창·
김종욱(1999)은 사회보장비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결정에 관한 결과분석과 과정분석을 한 연구에서, 232개의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액 중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
며, 독립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및 정치·행정적 요인
을 환경변수로 참여자들의 영향력 관계를 과정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소순창·김종욱, 1999: 368-369).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
인의 지표로서 각 자치단체의 총인구수로 인구규모를, 각 지역의 전체인
구수에서 2차 산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 산업화 정도를, 저
13) 인구수, 인구밀도, 노령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 1인당 국세부담액
14) 공무원 1인당 인구, 집권여당의 투표여부
15) 재정자립도, 1인당 이전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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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지표로 각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소순
창·김종욱, 1999: 369). 재정적 요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나타
내는 변수인 자주재원과 전년도의 1인당 사회보장비를 선정하였으며(소
순창·김종욱, 1999: 369-370),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정치참여의 지표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사용하였으며, 정치적 경쟁을 측정하기 위해 1995
년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1위와 2위간의 득표율 차이를, 행정적 변
수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측정하였다(소순창·김종욱, 1999: 370). 또
한 참여자들의 영향력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분야에서
영향력을 갖는 공무원이나 조직이 누구냐라는 설문에 비율척도를 상정하
여 조사하였다(소순창·김종욱, 1999: 371). 분석결과 기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치·행정적
변수 및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영향력 관계 요인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순창·김종욱, 1999: 375-378).
최재녕(2005)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
재정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복지재정지출비율을,
독립변수로서는 인구규모, 인구밀도, 노령인구비율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과 선거참여율, 당선자득표율, 득표경쟁 등의 정치적 요인, 국고보조금
비율로 측정한 집행기관요인, 전년도복지재정지출비율로 측정한 점증요
인을 선정하였다(최재녕, 2005: 459).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은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최재녕, 2005: 465).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정책 결정 재량의 보유 정도를 재정 능력으로 볼 때, 재정 능
력이 풍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증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 능력이 중간 정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점증요인과 정치적 요인 및 집행기관 요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재정 능력이 하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증
요인, 정치적 요인, 집행기관 요인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임을 확
인하였다(최재녕, 2005: 4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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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원(2016)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종속변수
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주민1인당 국고보조금액을, 독립변수로
서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속한 정당,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소속
정당의 일치 여부, 당해 단체장의 재선 이상 여부, 선거시기와의 근접성
정도, 국회의원의 소속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속여부 등을 고
려하였다(석호원, 2016: 78-80). 분석결과 지역정치행위자의 당적과 재선
여부 등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고. 국회의원이 속
한 상임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당해 자치단체구역의 국회의원의 당적
이 다를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호
원, 2016: 84-89).
그러나 하민지·서인석·권기헌(2011)이 진행한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
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 변수는 소속정당이 보수성향의 정당인지 진보성
향의 정당인지 무소속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민지·서인석·권기헌, 2011: 16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건대,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을 정부지출수준로
본 후,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주로 설정된 것은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요인으로서 지방선거 투표율, 단체장 득
표율, 단체장의 소속 정당, 지방의회의 정당 의석 점유율, 여당 점유율
등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인구사회요인에 해당하는 인구밀도, 출산
율, 소득,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등이, 재정요인
으로서 1인당 지방세 징수액, 1인당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등과 같은 변
수들이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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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제정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일반 조례16)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조례제정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와 조례의 내용과 유형에 중점을 두고 그 채택요인을 검토한 연
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김순은·박영강(1993)은 광역의회 간 전문성 비교를 중심으로 광
역의회의 지위에 관한 연구에서 광역의회의 활동 분석을 통해 정당 간
경쟁률이 높을수록 정치적 대립으로 의회 생산성이 낮아짐을 보여주었으
며(김순은·박영강, 1993: 874-875), 박재용(2012)은 지방의회 정당구성형
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요인, 조직요인, 지역 요인, 정당 요인
의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입법발의·심
의·의결활동으로 대리되는 종속변수인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해 분석하였다(박재용, 2012: 11). 분석결과, 인구밀도, 여당 의원 의석률,
의원당 의회 공무원 수 및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의정활동이 활발하였
으며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상이한 분점 정부일 때 의
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용, 2012: 16-19).
다음으로, 조례의 채택에 대한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로서, 남궁근
(1994)은 시 · 군 ·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정
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예산지출수준
을, 독립변수로서 인구,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수와 지방선거
투표율, 40대 이하 의원 비율과 같은 정치적 변수들을 활용하였다(남궁
근, 1994: 995). 구체적으로, 주민의 자주재원부담액, 상급정부에 대한 재
정의존도 등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
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제에서 지방의회
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위정부의 영향력
16)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아닌 것. 예를 들어, 지방의회에서 청구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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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하여 재정의존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
다(남궁근, 1994: 996). 분석결과, 점증성, 정치참여 수준, 재원부담액, 재
정의존도 등의 변수들이 유의미하였으며, 미국·영국 등에서와 달리 자원
및 수요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총지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거의
없었고, 재원부담액과 재정의존도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남궁근, 1994: 1002-1007).
하혜영·이정진(2011)은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지방
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자치입법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다룬 조례안의 처리결과와 조례안
내용을 이승종(1990)의 분류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행정적 서비스, 정치적
서비스, 복합적 서비스로 구분하였고 기관구성은 집행부 의회 구성과 운
영으로 구분하는 등 정책 내용과 같은 것들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하혜영·이정진, 2011: 235).
윤정우(2014)는 기초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중심으로 지방의원 입법활
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의회 조례안의 내용을 정책유형별
로 구분하고 지방의원 입법 활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하혜영·이
정진(2011)의 조례안의 내용별 분류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조례안
은 행정적, 정치적, 복합적 서비스로 구분하였고, 기관구성 조례안은 의
회와 집행부로 구분하였다(윤정우, 2014: 6)
이은미·임익상·안병윤(2014)은 정책별 채택요인의 결합조건과 시차비
교를 지방정부 정책채택요인의 질적 비교분석을 한 연구에서 정책유형별
세 가지의 조례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요인을 Peterson의 정책
유형별로 검토하였다(이은미·임익상·안병윤, 2014: 46-4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건대,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
과 비교하였을 때, 조례제정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재정적 요인
이나 정치적 요인 등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보다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분류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의들이 상대
적으로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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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청구조례 관련 선행연구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된지 약 20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도입된 역사에 비해
서 실제적으로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드물게 활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 역시 드문 실정이다. 또한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대한
초기연구는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보다는 법학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
다.
법학분야에서 최봉석(2006)은 주민발안의 법리와 법제에 관한 연구에
서 주민발안의 법이론적 기초, 주민발안의 내용과 유형, 주민발안과 유사
한 주민발의방식의 비교검토 및 현행법상 주민발안의 한계와 과제를 제
시하는 등의 논의를 하였다(최봉석, 2006: 179-204). 임현(2008)은 조례제
정개폐청구제도의 개선논의를 중심으로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간 관계를 논하면서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해당 제도가 직접 민주주의
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임현, 2008:
148),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청구·심의·결정단계별
로 제시하였다(임현, 2008: 153-160). 즉,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도의 의의 및 현황, 한계 그리고 정
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민발안제도에
관련된 이론적·실제적 논의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학에
서 다루어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술적 설명에
그쳤다는 점,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실질적 측면으로서 주민청구조례
안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가결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
과 같은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존재
한다.
한편,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및 주민청구조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정책 혹은 대상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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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길종백·하정봉(2005)은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
으며(길종백·하정봉, 2005: 173), 박현희(2008)는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정
치과정과 효과를 과천시보육조례개정운동과 전남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박현희, 2008:
310-311).
한편, 최근에는 특정한 정책 혹은 조례가 아닌 주민청구조례안 그 자
체를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하혜영(2019)은 지방자치단
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안제도의 일환인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서 가결되는데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민발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
하였다(하혜영, 2019: 212). 종속변수로서 지방의회에서의 주민청구조례
안 가결여부를, 독립변수로서 참여자 유형·이슈·예산사업으로 구성되는
주민조례의 특징을, 보수·진보·무소속으로 구분되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
과 지방선거 실시여부로 구성되는 정치적 특징을, 지역인구수와 주민1인
당 자체수입액으로 구성되는 지역적 특징을 선정하였다(하혜영, 2019:
219-221). 분석결과, 조례의 특성요인 중 참여자유형 및 사업예산의 변수
가, 정치적 요인 중 단체장의 정당 및 지방선거의 변수가, 지역적 요인
중에는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하혜영,
2019: 226-227). 그러나 저자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초기에 해당하여, 연구의 변수 선정에 있어 보다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조례안의
원안뿐만 아니라 수정안도 포함해서 측정하여 의회에서 수정된 조례안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연구의
한계로서 지적하였다(하혜영, 2019: 231).
3. 지방정부의 정책유형 관련 선행연구
정책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의 개념은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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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한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등은 일종의 지방
정부의 정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
으로서 자치입법의 대표형이라 할 수 있다(홍준형, 2018: 944). 이와 관
련하여, 이시원·민병익(2007)은 조례안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례를 정책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시원·민병익, 2007: 80). 또한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에 관
련한 선행연구들은 표현을 정책이라 하였을 뿐, 연구대상이 되거나 분석
대상이 된 것은 조례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지방정부의 정
책유형 관련 선행연구를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기준
에 따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Lowi의 정책유형의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을 분류하고
진행한 연구로서, 고기동·이은국·이은미(2015)의 법률안 심의 참여자 선
호를 중심으로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을 비교분석한 연구(고
기동·이은국·이은미, 2015: 277-299), 장석준·노종호·김대진(2015)의 지방
자치단체의 혁신 조례를 중심으로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와 정책
확산의 양상에 관한 연구(장석준·노종호·김대진, 2015: 221-260) 등이 있
다.
Almond & Powell(1980)의 정책유형 분류를 적용한 연구로서, 이시원·
민병익(2007)은 진주시 의회의 조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을 분석한 연구에서 Lowi의 정책유형과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을 혼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이시원·민병익: 80).
이승종(1990)이 분류한 정책유형을 적용한 연구로서, 송광태(2012)는
7· 8· 9 대 경상남도의회의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위에서 살펴본 이승
종(1990)의 정책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행정적 서비스, 혼합형 서비스, 정
치적 서비스로 구분하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출된 서비스 유형들은 행
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 볼 수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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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17), 여기에다가 내부관리를 포함하는 대내
적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송광태, 2012: 128). 이와 유사한
정책유형의 분류로서 하혜영·이정진(2011)도 경기도의회 조례안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자치입법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정책의 유형을 크게 조
직운영 및 관리 등과 같은 기관구성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정
책으로 분류한 후, 공공서비스를 행정적·복합적·정치적 서비스로 나누어
조례안의 실질적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하혜영·이정진, 2011:
235-237).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로서 다수를 차지
하는 정책유형의 분류는 Peterson의 도시한계모형에 제시된 할당정책,
개발정책, 재분배정책이었다. 유재원(1999)은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
의 정책변화에 대해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검증하는 연구에서(유재
원, 1999: 82-84), 배상석·류세은(2007)은 ‘지방교부세가 정책유형별 지방
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배상석·류세은, 2007:
149-151), 이은미·임익상·안병윤(2014)는 ‘정책별 채택요인 결합조건과 시
차비교와 관련한 지방정부 정책채택요인의 질적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에
서(이은미·임익상·안병윤, 2014: 46-47), 배상석(2009)은 ‘정책유형별 지방
정부 간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Peterson의 정책유형분
류를 각각 적용하였다(배상석, 2009: 73-74).
17) 정책을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보고 관료들의 외부압력에 대한 대응과 관련
한 비난의 강도와 범위를 고려하여 서비스의 우선순위, 공공부문의 역할범위,
수혜자의 범위, 서비스의 영향 등의 네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각 정책(서비스)
을 행정적 서비스, 복합적 서비스, 정치적 서비스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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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하였던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정리하는 동
시에 각 주제에 해당하는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한 후, 제3장
의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자 한다.
다음 장에서의 연구 설계와 분석에 앞서, 제2장 제1절에서는 로컬거버
넌스와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제2절에서는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으로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정책유형, 주민참여 및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절에서는 선행연구로
서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 관련 연구, 조례제정 결정요인 관련 연구, 지
방정부의 정책유형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들의 시사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방정부의 정
책결정을 정부지출수준으로 본 후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
토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주로 설정된 독립변수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
제적 요인이었다. 즉, 행정적 요인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임현정·금종예(2018)는 중앙과 지방 간 관계의
관점에서 행정적인 관계 변수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임현
정·금종예, 2018: 190).
다음으로, 조례제정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주민이 청구한 조례 및 주민조례제정개폐청
구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일반 조례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재정적 요인이나 정치적 요인 등의 변수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 보다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분류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논의들이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주민이 청구한 조례 및 주민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와 관련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극히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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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검토되었다. 법학분야에서 다루어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
한 연구는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해당 제도의 의의나 현
황, 한계 및 정책적 제시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제적 논의
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가 진행된 초창기인만큼 연구의 주제
는 주로 제도 그 자체의 기능이나 의의 및 한계점 등을 설명하는 등의
서술적 설명에 그쳤다.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주민청
구조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정책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한 논의
에 집중되었다. 즉, 우리나라 주민청구조례안 그 자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등의 실증적 연구는 2019년 하반기이전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하혜영(2019)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를 대상으로 주민
청구조례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입법적 방안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에 논의되지 않았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제적 논의
를 하는데 기여하였다(하혜영, 2019: 229-231). 그러나 초기 연구인만큼,
저자는 연구의 변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는 점, 주민청구조례의 가결에 조례안의 수정안을 포함해서 측정했다
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하혜영,
2019: 231).
한편, 지방정부의 정책유형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Peterson의 도시
한계모형에서의 할당정책,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등의 세 가지 정책유형
을 적용하여 논의되어왔다. Peterson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기업이 자신의 관할 영역을 벗어
날 수 있는 이주 가능성(Mobility) 때문에 주민과 기업을 유인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개발정책을 적극
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Peterson의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을 분류한 연
구의 분석결과들에 따르면 Peterson의 논거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견되었다(유재원, 1999; 강윤호, 2000; 김태일,
2001; 박기묵･최원삼, 2003; 문병근･김동식, 2008). 또한 본 연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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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민청구조례안’인 바, 일반적인 지방정부 정책이나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들과는 주로 청구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Peterson의 정책유형 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내적 타당
성과 외적 타당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owi의 정책유형의 분류방식은 집단정치론에 입각하여 공공정
책을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한 것이고, 이
네 가지 정책유형은 정책의 특성에 따른 이익집단들의 상이한 이합집산
과 그로 인해 특이하게 전개되는 정책과정을 유형화한 것이므로 조례안
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익집단의 특성을 거의 가지지 않거나 개별 주민
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민청구조례안을 Lowi의 분류방식에 따라 구
분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
조기능론에 입각하여 정책을 구분한 Almond & Powell(1980)의 유형화
를 따르도록 한다. 다만 조례의 특성상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출정책은 지방자치
법 제 22조18)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제
약이 존재한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들이 정부로부
터 추출되도록 하는 내용의 추출정책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출정책 대신 Lowi가 정책유형으로 언급한 바 있는 구
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을 사용하도록 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정책
유형은 구성정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등의 4가지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하건대, 로컬거버넌스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
라볼 때,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기존에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 및 조례제정 결정요인에 관
한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재정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을 주민청구조례
안 분석에서도 고려하도록 한다. 단, 기존에 논의되던 변수 중 정부 간
18)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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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 본 연구의 주제가 로컬거버넌스와
관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정부 간
관계(중앙-정부)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유형
에 대한 기존 논의가 주로 Peterson의 도시한계모형에서의 정책분류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이 분석대상인 것을 고려하여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에 기반하되 추출정책 대신 구성정책을 분
석요인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의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적 요인으로서 정책유형
과 주민참여를, 외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를 나타내는 재정적 측면
에서의 재정자립도, 정치적 측면에서의 단체장·대통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가 주민청구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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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
례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무엇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주민이 청구한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
안’이다. 분석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시 · 군 · 자
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9년 12
월 말까지이다. 즉, 2000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총 206건의 주민청구조례안을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주민청구조례안 가결 여부’와 ‘주민청구조례안 반영 여부’
로 구분한 후, 각 종속변수에 따른 모형을 설계하도록 한다. 독립변수는
지자체 내적 요인과 지자체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며, 내적 요인에서는
조례내용으로서 정책유형을, 주민참여 요인으로서 청원건수와 지방선거
투표율을, 외적 요인에서는 재정적 요인으로서 재정자립도를, 정치적 요
인으로서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여부를 변수로 선정한 후 각 종
속변수에 따른 모형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는 청
구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인구 비율, 남
녀성비, 주민등록인구를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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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으로 표현되는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내적 요인, 외적 요인, 환경 요인을 토대로
구성된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즉, 본 연구는 주민청구조례
안의 결정요인을 조례의 내용적 측면, 주민의 참여적 측면,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제도를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요인이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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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표현된 관계를 각각 하나의 가설로 도출
하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각각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및 통제변수를 제시할 것이며, 마
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제시한 후, 자료수집방법과 출처를 명시하도
록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종속변수가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인 경우와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인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2개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두 모형에서, 각 종속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공통되며 크게 지자체 내적 요인과 지자체 외적
요인으로 나뉜다. 우선,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조례내용을 정책유형별
로 분류하였으며,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청원건수와 지방선거투
표율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유형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조례 내
용을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다만,
제2장 제4절에서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권리
를 제한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출
정책은 조례로 제정되기 어려운 법·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주민청구조례
안의 특성상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정부에서 추출하도
록 하는 내용의 추출정책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
출정책 대신 Lowi가 정책유형으로 언급한 바 있는 구성정책
(constitutional policy)을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주민
참여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지방선거투표율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투
표율로 나타내었으며, 청원건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서를 연도별 건수로서 나타내었
다.
다음으로, 지자체 외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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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와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단체장
및 대통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가설을 하
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1) 지자체 내적 요인: 정책유형과 주민참여
(1) 정책유형
정책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이시원·민병익(2007)은 조례안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간주한 후 조례안을 Lowi의 정
책분류 방식과 Almond & Powell의 정책분류방식을 혼합하여 실증분석
을 하였다(이시원·민병익, 2007: 80). 본 연구에서도 조례가 일종의 정책
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정책유형으로 분류한 기준
은 Almond & Powell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주민에게 의무를 부
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출정책은 지방
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되기 어려우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주민이 자
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정부로부터 추출되도록 하는 내용을 청
구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추출정책 대신 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 중 구
성정책을 정책유형 중 하나로서 고려하였다. 즉,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정
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의 4가지로 나누어 종속변수와의 예상
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19)
먼저, 구성정책이란 주로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혹은 선거구의
조정 등 정부의 구조나 기능상의 변화 등과 관련된 정책 등을 말하는 것
으로서(정정길 외, 2016: 59-60), 예를 들어, 정부기관의 신설 및 변경이
19)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지, 각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해
서는 제3장 제2절 주요 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중 ‘독립변수’를 설명하는 부분
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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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구의 조정 등과 같이 정부 기구의 새로운 구조 및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운영과 조직에 연관된 정책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조직이나 기구의 새로운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이 포
함된다(정하용, 2017: 83). 이러한 구성정책의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삶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및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 공직자의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등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
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공직자의 보수
등과 관련한 청구안에 대해서도 삭감 등과 같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의 내용이 구
성정책인 경우에는 가결율이나 반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Almond & Powell(1980)이 말하는 배분정책이란 교육, 보
건, 위생 등과 같은 경제적 재화와, 용역과 지위, 신분, 공동체에의 소속
감, 안전 등과 같은 여타의 가치들을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게 배분해주
는 산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말한다(권기헌, 2018: 107 재인용).
배분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민
들이 선호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주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지방의회
에서도 선호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주민 직선제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선을 위
해 지방의회는 배분정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거나 반영하
려 할 것이다.
규제정책은 형벌, 의무, 면허 등과 같이 특정의 인간행동을 규제하는
산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의미하며 규제받는 행동의 종류 및 피
규제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규제정책의 내용이 특징지어진다(권기헌,
2018: 107 재인용). 이러한 규제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때에 그 정책으
로부터 혜택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양자 간 갈등
이 심각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조례안의 내용이 규제정책인 경
우, 지방의회는 가결하거나 반영하려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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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정책이란 정치지도자들이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
념에 호소를 하거나, 미래의 업적 또는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징적 산출물들은 다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도 이용된다(정정길 외, 2016: 60-61). 즉, 정치체제가 국내외 환경으로
하여금 여타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산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정
책을 말한다(권기헌, 2018: 107 재인용). 이러한 상징정책은 지방정부 수
준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
부는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가결율 및 반영률
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연구가설 1-1.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가결률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1-2.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반영률이 다를 것이다.
(2) 주민참여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주민참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
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서 Zimmerman(1986)의 참여유형 분류에 따
르면 능동적 참여이며(Zimmerman, 1986: 6-13), 전영평·최준호·이곤수
(2003)의 분류에 따를 때에는 제도적 참여에 속한다(전영평·최준호·이곤
수, 2003: 57-58).
능동적 참여이자 제도적 참여에 속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 및 가
결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서의 주민참여
를 대리하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참여에 해당될 수 있는 청
원건수와 지방선거투표율을 선정하였다. 먼저, 청원이란 지방의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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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의 한 형태로서(정원식, 2003: 234), 본 연구에
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20)에 따른 청원을 가리킨다. 이러한 청원
은 주민이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서 능동적인 참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렇게 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즉, 청원건수가 많을수록 지방의회에서의 가결률 또는 반영률이 높을것
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방
의회의원들은 주민참여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가결 및 반영할 확률이 높
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가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연구가설 2-1. 청원건수가 많을수록 가결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청원건수가 많을수록 반영률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두 번째 지표로서 지방선거투표율을
고려해볼 수 있다. Key-Lockard의 모형으로 대변되는 정치결정론에서는
정치에의 참여와 경쟁수준이 높아질수록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민
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산지출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
다(남궁근, 1994: 999). 즉, 주민참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려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남궁근(1994)은 대중의 정치적 행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참여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의 주민투표율을 사용하였다(남
궁근, 1994: 999). 본 연구에서도 지방선거투표율을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지표로서 선정하였으며,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을수록 지방의회에서 주민
청구조례안을 가결 및 반영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두 개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20)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2 -
연구가설 3-1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을수록 가결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을수록 반영률이 높을 것이다.
2) 지자체 외적 요인: 재정요인과 정치요인
(1) 재정적 요인: 재정자립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정부
간 관계는 정치적 관계, 재정적 관계 그리고 행정적 관계로 나누어 검토
될 수 있다(이달곤, 2004; 김병준, 2009). 특히, 이 중 재정적 관계는 지
방정부의 재정력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이달곤, 1996), 재정이 취약
한 지방정부는 상위정부로부터 재원 이전이 필수적이며(임현정·금종예,
2018: 189),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상위정부의 요구에 순
응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김병준, 1999). 또한 남궁근(1994)은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제
에서 상위정부의 영향은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권한을 행사하
는 경우에도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하여 주민의 자주재원부담액, 상급정
부에 대한 재정의존도 등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재정의존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한 바 있다(남궁근, 1994: 996).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재정 지원과 관련한 맥락에서, 지방교
부세, 보조금 등이 중요한 재정적 관계 변수로 인식될 수 있으나, 지방교
부세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할 때
중앙이 차후에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적 요인을 대리하
는 변수로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보다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재정적 요인
에 해당하는 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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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양호할수록 정책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전체 정책산출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Peterson 1981; Chamlin 1987), 지방재정자립
도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4-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에서
가결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의회에서
반영률이 높을 것이다.
(2) 정치적 요인: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단체장의 소속정당을 독
립변수로서 다룬 연구들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각기 다른
경우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하민지·서인석·권기헌(2011)이 진행한 정책
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
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 변수는 소속정당이 보수
성향인지 진보성향인지 무소속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하민지 외, 2011: 165), 석호원(2016)
이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
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장과 당해 자치단체구역의 국회의원의 당적의 일치 여부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석호원, 2016: 84-89) 즉, 선행연구들에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대통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가 아닌 단체장의 소속정당 그 자체
를 독립변수로 상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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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권력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한국 지방정부는 단체장이
지방정책 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장 독주체제를 형성
하고 있다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박종민, 2000). 즉,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본다면 단체장이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
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체장의 소속정당을 변수로 고려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
석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의 분
석결과에 기반하여 단체장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대통령
소속정당과 같을 경우 단체장의 정책추진력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통령과 단체장의 소속정당 간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정책의 방
향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5-1.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일치하면 지
방의회에서 가결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5-2.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일치하면 지
방의회에서 반영률이 높을 것이다.
3.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정책유형, 지자체 외적 요인으
로서 재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단체
장·대통령 소속 정당 일치 여부, 청구환경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
인에 해당하는 고령인구 비율, 남녀성비,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참여 요인
에 해당하는 청원건수, 지방선거투표율이 주민청구안의 가결 및 반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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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방정식(binary logistic regression equation)을 설정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종속변수는 주민청구안 가결(모형1), 반영(모형2)
이라는 사건확률형식(event probability form)으로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가결(반영) 여부 (  = 1 또는  = 0 ),  = 상수,  = 각 변
수의 회귀계수,  = policy, petition, vote, finauto, party, age, sex, pop
위의 <그림 3>에 표현된 식은 주민청구조례안이 가결(반영)될 확률과
가결(반영)되지 않는 경우의 확률의 지수함수로 구성된다. policy란 정책
유형을, petition이란 청원건수를, vote란 지방선거투표율을, finauto란 재
정자립도를, party란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여부를, age란 고령인
구 비율을, sex란 남녀성비를, pop이란 주민등록인구를 나타낸다.    은 각 독립변수의 계수벡터를,   은 각 통제변수
의 계수벡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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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수의 선정과 측정 방법
1. 종속변수
우리나라의 주민청구조례제도는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지만,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하는 간접 발안의 특징을 지닌다. 즉, 제2장 제1절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의 절차에서 보았듯이, 주민들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청구하고, 단체장은 조례를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형식을 띤다. 이로
인해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자치단체장-지방의회를 거치면서 청구원안
이 수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절차의
진행중에 철회될지라도 지방의회가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청구조례안
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청구한 후 가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속변수를 ‘가결’과 ‘반
영’으로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의 종속변수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할 통계기법은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서 가결여부를 기
준으로 하여 가결인 경우에는 1로, 가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
로 코딩하였다. 가결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된 후 원안이나 수
정안으로 통과되어 최종적으로 조례로 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수정
안에는 주민청구안 자체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 및 의원안이나 위원장안
또는 단체장안으로 대안을 마련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켰다. 미가결의 경
우에는 가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로서 지방의회에 부의되었으나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는 등의 경우 및 서명부 미
제출·법정 서명인원수 미충족·주민청구조례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각하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형의 종속변수는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이다.
지방의회 입법성과 혹은 입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종속변수는 조례안처리결과로서 주로 ‘가결’이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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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역시 종속변수로서 ‘가결’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민청구조
례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지만, 그 가부(可否)에 대한 결정
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간접 발안제도의 일종으로서 주민들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청구하고, 단체장은 조례를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형식을 띤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회-주민 간 합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주민
이 청구한 조례가 비록 서명 인원수가 부족하여 각하되었다고 할지라도
지방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
라서 공식적인 문서상에 조례안의 처리결과가 각하, 폐기, 철회, 심지어
부결 등으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 각하 등이 되었는
지, 그 이후에 따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하
나씩 따져보아야만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요인을 조금 더 엄밀하게 분석
해볼 수 있다. 반대로, 원안가결이 아닌 수정가결이 된 조례안의 경우 기
존에 주민이 청구했던 조례안의 내용과 크게 달라졌다면 이는 실질적으
로 미가결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원안가결을 제외한 수정
가결, 각하, 폐기, 철회, 부결 등의 처리결과가 나타난 조례안들을 하나씩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속변수인 반영의 측정 역시 가결과 마찬가지로 반영여부를 기준으
로 반영의 경우 1로, 미반영인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다. 반영은 첫째,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되어 원안가결 되었거나, 둘째, 수정가결안
이 기존 원안가결안과 문구 등의 조정만을 거친 형식상의 변화로 인해
수정가결 되었거나, 셋째, 주민청구안이 폐기, 각하, 철회, 부결 등의 사
유로 미가결되었을지라도 청구 진행 중 혹은 청구결과 이후 의회나 지자
체장의 청구 등의 다른 경로로 가결되었다면 이를 반영된 것으로 본다.
같은 논리로써, 주민청구조례안이 가결되었을지라도 주민이 기존에 청구
한 내용(원안)과 내용상 측면에서 차이가 클 경우, 미반영21)으로 처리하




종속변수를 가결 여부뿐만 아니라 반영 여부를 함께 설정한 것이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크게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정책유형22)을, 지자체 외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와 관련된 재정적 요인으로서 재정자립도를, 정치적 요인으
로서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를 선정하였다.
먼저, 정책유형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대다
수가 Peterson의 도시한계모형에서의 정책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을 분류한 후 연구한 결과들에 따르면
Peterson의 논거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견되었
다(유재원, 1999; 강윤호, 2000; 김태일, 2001; 박기묵･최원삼, 2003; 문병
근･김동식, 2008). 따라서 지방정부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실제로 가결
및 반영되는지와 관련하여 Peterson의 정책유형 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Lowi의 정책
유형의 분류방식은 집단정치론에 입각하여 공공정책을 분배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한 것이고, 이 네 가지 정책유형은 정
책의 특성에 따른 이익집단들의 상이한 이합집산과 그로 인해 특이하게
전개되는 정책과정을 유형화한 것이므로 주민청구조례안을 Lowi의 분류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기능론에 입각하여 정책을 구분한 Almond &
Powell(1966)의 유형화를 따르되, 추출정책의 경우 제2장 제4절에서 지
22) 이시원·민병익(2007)은 조례안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례를 정책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
시원·민병익, 2007: 8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조례를 정책으
로서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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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듯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시키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제정되기 어렵다
는 점, 주민청구조례안의 특성상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정부에서 추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출정책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출정책 대신 Lowi가 정책유형으로 언급한 바 있는 구
성정책을 정책유형화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한다2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유형은 구성정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상
징정책 등의 4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성정
책이란 정부 기관의 신설 및 변경 등과 같이 정부 기구의 새로운 구조
및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운영과 조직에 연관된
정책들을 말하며, 여기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의 조직이나 기구의 새로운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배분정책이란 다양한 계층 간에 소
유되고 있는 부·재산·권리와 같은 가치들의 분포 상태를 재구성하는 의
도를 가진 정책이나 지역구민에게 정부의 예산, 권리나 이익, 재화와 서
비스 등을 분배하는 정책으로서 사회간접자본 구축, 보조금 지원, 교육서
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규제정책이란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의 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서 상품규제나 불공정경쟁 규제 및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인한 건축규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상징정
책이란 정치체제가 국내외 환경으로 하여금 여타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
로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혹은 정책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
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건물이나 동상·광장 등의 상징적 물
체, 국경일의 지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유형의 변수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서 ‘구성정
23) 정책을 이렇게 유형화할 경우, 분류의 기준으로서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청구한 조례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정책유형화
는 과연 ‘주민이 어떠한 정책을 진정으로 원하며’, ‘어떤 정책이 가장 많이 청구
되고’, ‘그렇게 청구된 정책 중 어떤 정책이 가장 가결율 혹은 반영률이 높은지’
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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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유형을 기준변수로 하여 3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정책유형1은 배
분정책으로서 1로, 그 외 유형 0으로 표기하였다. 정책유형2는 규제정책
으로서 1로, 그 외 유형은 0으로 표기하였으며, 정책유형3도 같은 논리로
써 상징정책은 1로, 그 외 유형은 0으로 구분하고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청원 건수와 지방선거 투표
율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청원 건수에서의 청원이란 지방자치법 제
73조 제1항24)에 따른 청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청원서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나 지방정부 등에 일상적으로 청구되는 민원이나 전자민원 등의 청구는
제외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가 다른 방
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민원 등의 청원에 비하여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
문에 참여 욕구가 강할수록 해당 변수의 값이 커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민참여의 대리변수로 선정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73조 제1항에 따른 청원건수는 각 지방의회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
아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공개된 정
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청원건수의 경우 주민
청구조례안이 청구된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까지 지방의회에 청구되
었던 누적 청원건수를 계산한 후 기입하였다.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두 번째 지표로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을
대리변수로 선정하였다. 지방선거 투표율이란 각 기초자치단체별 구·시·
군의장선거 투표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거인 수에 대한 투표수의 비
율로 정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구·시·군의장선거 투표율은 게시되어 있었으나 선
거구별 투표율만 공개되어 있어서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즉,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구 수가 상이하고,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루는 선거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선거구의 투표
율을 가중평균한 값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선거 투표율로 기입하였
24) 지방자치법 제73조 (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
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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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지자체 외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하여 재정적 요인
으로, 재정자립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로서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
가 있으며 그 외에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중앙
이 차후에 지급한다는 점, Rhodes의 권력의존모형에서 ‘자원을 타(他)
조직에 의존’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지방교부세나 보조
금보다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정도가 더 타당하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으
면 낮은 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에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덜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 자
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지표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지방정부
는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을 채택
할 가능성이 높다(이승종, 2014: 345-346). 따라서 재정적 요인으로서 지
방재정자주도, 보조금, 지방교부세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독립변수로 고
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자립도는 각 기초자치단체별 전체 재원에 대
한 자주재원의 비율로서 정의되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작성한 후
e-나라지표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입하였다.
지자체 외적 요인으로서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하여 정치적 요인으로,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정
책방향이나 결정은 중앙에서의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지방정
부는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가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집권 여당의 일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
부 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독립변수
로서 다룬 연구들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각기 다른 경우
가 많았다(하민지 외, 2011; 석호원,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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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과 대통령 소속정당의 일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치하
는 경우(=1)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0)로 구분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청구 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하였
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서 고령 인구 비율, 남녀성비, 주
민등록인구를 선정하였다.
먼저,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로 정의되고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며, 남녀성비는 여자 백명당 남자
수를 가리키고, 주민등록인구는 전국 지자체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의 수를 의미한다. 특히, 주민등록인구의 규모를 통제변수로 고려한 것은
지방정부의 경제력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인구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의 질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수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며(강
인재, 1993: 80-81)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통제변수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이 청구된 연도에 해당하는 세
변수 수치들의 정보를 각각 기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래 <표 1>에 주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
의를, <표 2>에는 분석을 위한 측정변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코딩방식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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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정리25)
25) 각 변수에 대한 자료수집 및 출처와 관련해서는 제3장 제3절에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술하였다.
변수 개념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가결
Ÿ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공식문서에, ‘가
결’로 표시된 것
반영
Ÿ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되어 원안가결 되었거나, 기존
원안가결안과 문구 등의 조정만을 거친 형식상의 변화로 인해
수정가결 되었거나, 주민청구안이 폐기·각하·철회·부결 등의
사유로 미가결되었을지라도 청구 진행 중 혹은 청구결과 이후



























Ÿ 정부 기관의 신설 및 변경 등과 같이 정부 기구의 새로운 구
조 및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한 정부 운영·조직
에 연관된 정책 예) 정부기구 설립, 공직자 보수 등
배분정책
Ÿ 다양한 계층 간에 소유되고 있는 부, 재산, 권리와 같은 가치
들의 분포 상태를 재구성하는 의도를 가진 정책이나 지역구민
에게 정부 예산, 권리·이익, 재화·서비스 등을 분배하는 정책
예) 사회간접자본 구축, 보조금 지원, 교육서비스 제공 등
규제정책
Ÿ 개인 또는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는 정책 예) 상품규제, 불공정경쟁 규제, 소비자보호법 등
상징정책
Ÿ 정치체제가 국내외 환경으로 하여금 여타 정책에 보다 효과적
으로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혹은 정책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청원건수 Ÿ 긱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청원건수
투표율



































Ÿ 전국 지자체별 주민등록(거주자)이 되어있는 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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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민청구조례안 분석을 위한 변수 코딩
주민청구조례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딩 이항로짓 분석 코딩





































































고령인구비율 전체인구수세이상인구수 × 고령인구비율 전체인구수세이상인구수 ×









제 3 절 연구방법 및 자료의 수집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단하
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
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거
나 다항변수일 때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서(고길곤, 2019: 330), 분
석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두 집단 또는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진 경
우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이훈영, 2008).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분석의 목적과 절
차에 있어 유사하지만, 종속변수가 명목척도로 측정되는 범주형 질적 변
수일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정규성·선형성·등분산성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둘째, 연속변수·범
주형 변수 등 모든 유형의 예측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으
며, 셋째, 준거변수 값 중 관심 범주의 발현확률과 예측변수들 간의 관계
가 선형 관계가 아닌 로그함수 관계를 이루므로 비선형적 회귀모형
(non-linear regression model)이며, 넷째, 예측되는 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 확률로 표시된다(김성훈, 2003; 여지은, 2004; 성웅현, 2002;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김주영, 2014: 283 재인용). 이러한 특징을 가지
는 이항 로지스틱 함수는 S형의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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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항 로지스틱 함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Ratio)을
이용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는데, 이 방법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측값들을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화하는 측정 방식을 뜻한다(진영재, 2011: 276).
추정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앞서 살펴본 <그림 3>에서의 수식
과 같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 승산비(Odds
Ratio)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승산비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과 관련한 수식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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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
Pr          
         

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n 
       ⋯       
 = 가결 또는 반영 여부 (  = 1 또는  = 0 ) = 각 변수의 회귀계수 = 정책유형, 청원건수, 지방선거 투표율재정자립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수집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한 자료는 해당 제도가 실시된26)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된 청구연도·청구취
지·청구내용·청구결과 등이 표기된 정보였으며, 이를 수집하기 위해 약 5
가지의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례안 현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해당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들을 정리한 자료였다. 따라서 공시된 자
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더 확인하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6
년까지의 자료의 경우에는 정권 변화 등으로 인해 조직이 바뀌거나 조직
의 구성원이 바뀌었을 경우 자료가 폐기되거나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정한 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광역과 기초 모두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
개청구를 하여 각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받아보
았다. 둘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민청구조례안에 관련된
정보를 다운받은 후, 셋째,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각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청구받은 자료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일일이 각 지자체의
담당자(정보공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청구조례안의 내용과 개수
를 확인하였다. 전화통화로 불일치하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였을 때, 행
안부에서는 가지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가 있었
으며, 반대로 행안부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26)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1999년 8월 31일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주민이
청구한 조례의 사례는 2000년부터 존재하였기에, 제도가 실시된 연도를 2000년
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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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존재하였다. 이에 두 기관 중 어느 쪽 자료를 신뢰하는 것이 타
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넷째, 인터넷 검색에서 해당 조례명을 입력한
후 관련 신문기사나 뉴스가 존재하는지 혹은 주민이나 담당 공무원 등의
인터뷰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해보았으며, 이렇게 해도 원하는 정보가 나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섯째, 조례안이 청구되었다는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의록을 검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
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례명을 입력한 후 해당 조례의 연혁을 검토해보
며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주
민청구조례안은 총 206건이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청구된 총 224
건을 기준으로 전체에서 약 92%에 해당한다27).
다음으로, 연구의 분석을 위해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는 행정안전부 재정
정책과에서 작성한 후 e-나라지표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초자
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역대선거-당선인통계-전국 동시 지방선거 회차-정당별-구 ·
시 · 군 의장 선거-시도선택 후 해당 광역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소
속정당을 확인하였으며, 대통령의 소속정당의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 사
이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고령 인구 비율, 남녀성비, 주민등록인구는 국
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바탕으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에서
작성하고 공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원 건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청원으로 그 개념적 정의를 한정하였기
에 주민청구 조례안이 청구되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
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청원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
였고 이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투표
27)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차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총 276
건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2건이 청구되었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224건이 청구된 것이었으나, 조례명이 불분명하거나 처리결과가 정확하지 않
은 경우,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
한 결과 최종적으로 206건의 청구안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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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투·개
표-투표현황-지방선거-전국 동시 지방선거 회차-광역자치단체 선택 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총 투표자 수 및 선거구별 선거인 수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별 투표율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즉, 선거인 수에 대한 투표
자 수의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루는 선거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선거구의 투표율을 가중평균한 값을 해당 기초자
치단체의 지방선거 투표율로 기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 중 하나인 ‘주민청구조례안의 반
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
당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기 위해 자치법규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조례
안을 검색 후 확인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의록에서 검색한 키워드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수정가결된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었으며, 어떤 부분이 왜 수정되었는지, 얼마나 수
정되었는지에 대한 담당자의 구체적인 답변이 기록되어 있었다. 회의록
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신문
기사 및 관련 주민·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인터뷰 등을 검색
하며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처리
결과에 철회, 각하 등의 표기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정보공개를 해
준 담당 공무원분께서 메모를 남겨주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철회되고
각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수집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청구 진행 중 의회 제정·개정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
청구조례안이 철회되는 경우가 다소 존재하였으며, 서명 인원수 미충족
으로 각하되었으나 이후 지방의회에서 주민청구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거나 혹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의 내
용이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여 중복
방지 차원에서 부결·반려·각하되었다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청구하였던 주민(들)의 인터
뷰를 참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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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표 3>은 각 변수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절차 및 출처를 정리
한 것이다.
<표 3> 각 변수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절차 및 출처 정리
대상 수집 방법 및 절차 출처
주민청구
조례안
Ÿ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자료 다운로드
Ÿ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시간
적 범위를 정한 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정보공개청구
Ÿ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각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청구받은 자료 간 불일치
가 존재하는 경우 일일이 각 지자체의
담당자(정보공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청구조례안의 내용과 개수를 확인
Ÿ 인터넷 검색에서 해당 조례명 입력 후,
관련 신문기사나 뉴스가 존재하는지 혹
은 주민이나 담당 공무원 등의 인터뷰가
존재하는지를 조사
Ÿ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례명 입력 후 해당 조례의 연혁 검토
Ÿ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Ÿ 정보공개청구
Ÿ 행안부 및 기초지방자















Ÿ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
페이지에 접속한 후, 역대선거-당선인통
계-전국동시지방선거 회차-정당별-구·
시·군의장 선거-시도선택 후 해당 광역단





Ÿ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통령 정당확인 Ÿ 인터넷 포털사이트
고령인구
비율
Ÿ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바탕으










Ÿ 주민청구 조례안이 청구되었던 기초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청원 건수에 대한





Ÿ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
페이지에 접속한 후, 투·개표-투표현황-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회차-광역자
치단체 선택 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총
투표자 수 및 선거구별 선거인 수를 확
인
Ÿ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 투표율은 게시되
어 있지 않았기에 이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선거인 수에 대한 투표자 수의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하나의 기초자치단
체를 이루는 선거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
는 각 선거구의 투표율을 가중평균한 값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206개의 주민청구조례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청구된 206건의 조례안 중에서 경
기도는 51개, 서울 25개, 전남 22개, 경북 18개, 경남 18개, 강원 15개, 충
남 13개, 부산 11개, 충북 11개, 인천 9개, 울산 5개, 대전 3개, 광주 2개,
대구 1개가 청구되었다.
<그림 6> 지자체별 분석대상 주민청구조례안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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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석대상이 된 조례안의 연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을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의 3년 동안의 청구건수는 각각 40건, 25
건, 44건으로서 총 109건이 청구되어 전체 206건 중에서 약 52.9%를 차
지하였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의 기간동안 주민청구조례안의 건
수는 최대 11건, 평균 약 5건이었으나 2003년 이후 학교급식조례제정 운
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건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길종백·하정
봉, 2005: 181). 특히, 2003년에 전라남도에서 학교급식재료사용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대한 관심과 주
민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기폭제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길
종백·하정봉, 2005: 181).
<그림 7> 연도별 분석대상 주민청구조례안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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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민청구조례안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이 의회
에 회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회부된 경우가 169건(82%)으로
서 회부되지 못한 경우인 37건(18%)에 비해 약4.6배 많았다. 구체적으로,
의회에 회부되어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된 경우는 총 102건으로서
전체 주민청구조례안 중 약49.5%를 차지하여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가결된 경우에도 원안가결은 36건인 반면 수정가결은 66건으로서
수정가결된 경우가 원안가결된 경우보다 약1.8배 이상 더 많았다. 한편,
각하와 반려 및 철회 등으로 의회에 회부되지 못한 사유들은 대체적으로
연서 주민수가 부족하거나 주민발안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었으며 27
건(13.1%)이 이에 해당하고, 의회에서의 개정이나 제정 및 청구 취하 등
으로 인한 철회는 10건(4.9%)이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
수를 ‘가결’인 경우와 ‘반영’인 경우로 나누어 모형을 구성하였으므로 조
례안의 처리결과를 가결·미가결을 기준으로 <표 5>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4> 분석대상 주민청구조례안의 처리결과










각하, 반려 27 13.1
철회 10 4.9
총계 206 100
구분 가결(건, %) 미가결(건, %)
원안가결 36 (17.5%) 0 (0%)
수정가결 66 (32.0%) 0 (0%)
부결 0 (0%) 30 (14.6%)
폐기 0 (0%) 37 (18.0%)
각하, 반려 0 (0%) 27 (13.1%)
철회 0 (0%) 10 (4.9%)
총계 102 (49.5%) 104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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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반영여부를 기준으로 본 분석대상 조례안의 결과이다. 조
례안의 반영은 원안가결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안이 철회·폐기 등의 사
유로 지방의회에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지방의회가 가결한 경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반영에는 공식 문서상 처리결과가 부결인 5건, 폐기
3건, 각하 4건, 철회 5건을 포함하여 총 116건(56.3%)이었고, 미반영에는
수정가결 3건을 포함하여 총 90건(43.7%)이었다.
<표 6> 반영 여부로 구분한 분석대상 주민청구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종속변수인 가결과 반영을 비교
한 표는 다음과 같다. 수정가결이 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3건은 ‘미반
영’에 해당되어 가결과 반영 간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결·폐
기·각하·반려등으로 가결되지 못하였지만, 주민청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건수는 총 17건이다.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
과 같다.
<표 7>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한 종속변수 간 비교
구분 반영(건, %) 미반영(건, %)
공식문서상
표현
원안가결 36 (17.5%) 0 (0%)
수정가결 63 (30.6%) 3 (1.5%)
부결 5 (2.4%) 25 (12.1%)
폐기 3 (1.5%) 34 (16.5%)
각하, 반려 4 (1.9%) 23 (11.2%)
철회 5 (2.4%) 5 (2.4%)
총계 116 (56.3%) 90 (43.7%)
구분 가결(건, %) 반영(건, %) 차이(건)
원안가결 36 (17.5%) 36 (17.5%) 0
수정가결 66 (32.0%) 63 (30.6%) 3
부결 0 (0%) 5 (2.4%) 5
폐기 0 (0%) 3 (1.5%) 3
각하, 반려 0 (0%) 4 (1.9%) 4
철회 0 (0%) 5 (2.4%) 5
총계 102 (49.5%) 116 (56.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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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1) 지자체 내적 요인
먼저, 주민청구조례안의 지방의회 조례제정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조례내용을 정책유형별로 빈도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정책유형의 경우 구성정책은 30건(14.6%), 배분정책은
148건(71.8%), 규제정책은 25건(12.1%), 상징정책은 3건(1.5%)이었다.
<표 8> 정책유형의 빈도분석
한편, 정책유형별로 ‘가결률’ 및 ‘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가결률과 반
영률 모두 배분정책, 규제정책 순으로 높았으나, 구성정책과 상징정책은
가결률과 반영률에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즉, 가결률에서는 상징정책이
구성정책보다 높았으나, 반영률에서는 구성정책이 상징정책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9> 정책유형별 가결률 및 반영률
정책유형 빈도, 가결률(%) 빈도, 반영률(%)
구성정책 7, 23.30% 11, 36.67%
배분정책 85, 57.43% 93, 62.83%
규제정책 9, 36.00% 11, 44.00%
상징정책 1, 33.33% 1, 33.33%
다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의 지방의회 조례제정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







소값은 0, 최대값은 137, 평균은 2.8건이었으며 지방선거투표율의 최소값
은 35.4%, 최대값은 80.6%, 평균은 55.3%였다. <표 10>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주민참여 요인의 기술통계
2) 지자체 외적 요인
주민청구조례안의 지방의회 조례제정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지
자체 외적 요인 중 재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의 기술통계는
<표 11>과 같다. 분석대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소 8.6%에서 최
대 80.6%이고 평균은 34.8%였다.
<표 11> 재정적 요인의 기술통계
다음으로, 지자체 외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단체장·대통
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12>와 같으며, 61번
(29.61%) 일치하였으며, 불일치 빈도는 145번으로서 일치 빈도의 약 2.4
배에 해당하였다.
<표 12> 정치적 요인의 빈도분석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정자립도 8.6 80.6 34.8 16.4
구분 일치 빈도(%) 불일치 빈도(%)
단체장·대통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 61 (29.61%) 145 (70.39%)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청원건수 0 137 2.8 12.1
투표율 35.4 80.6 55.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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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기술통계분석
청구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서 고령 인구 비
율의 최소값은 3.3%, 최대값은 32.5%, 평균은 12.1%였다. 남녀성비의 최
소값은 90.3%, 최대값은 110.4%, 평균은 100.9%였으며, 주민등록인구의
최소값은 24755명, 최대값은 1045587명, 평균은 269140.1명이었다. 이를
정리한 표는 <표 13>과 같다.
<표 13>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고령인구
비율
3.3 32.5 12.1 7.0
남녀성비 90.3 110.4 100.9 3.5
주민등록인구 24755 1045587 269140.1 2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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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분석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 사용된 변수들 중 범주형 변수를 제
외한 연속형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비슷한 유
형의 변수끼리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율로 표시된 변수들과 ‘건’
수 및 ‘인구’수로 나타나는 변수들을 구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1. 변수 간 상관관계
청원건수와 주민등록인구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p값
은 0.8726으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원건수와 주민등록인구 간 상관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4>는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표 14>의 청원
건수에서 특정 지역의 청원건수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극단값을 포함하고 있었다28). 따라서 극단값을 포함한 지역을 제외하고
선 한 번 더 상관관계를 검토해보았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왔으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는 극단값을
제외한 청원건수와 주민등록인구 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며, <그림
8>은 이에 기반한 산포도를 제시한 것이다.
28) 태백지역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과 달리 청원건수가 2008년 103건, 2014년
1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백을 제외한 분석대상이 되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청원건수가 최소 0건, 최대 18건, 평균 1.66건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태백지역이
극단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9]의 산포도는 태백지역을
제외한 분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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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청원건수 및 주민등록인구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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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율변수 간 상관관계
재정자립도와 고령인구비율 간 상관관계는 –0.7728, 재정자립도와 지
방선거투표율 간 상관관계는 –0.7202로 재정자립도와 각 변수 간 관계
는 1%의 유의수준에서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령인구비율과 지방선거투표율 간 상관관계는 0.8341로 1%의 유
의수준에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16>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은 이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재정자립도 및 고령인구비율 산포도
<그림 10> 투표율 및 고령인구비율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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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재정자립도 및 투표율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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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에서처럼  값을 통해 모형의 설
명력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오차의 등분산성이라는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며, 예측된 확률에 따라  값이 달라지기도 하며, 대개의
경우  값은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때에는 설명력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측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르기도 한다(고길곤, 2019: 332-333). 예측력의 관점
에서는 Hosmer and Lemeshow의 적합도 검정을 사용해볼 수 있다.
Hosmer and Lemeshow 통계량은 예측빈도와 관찰빈도의 차이를 이용
하여 모형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범주
형 변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의 원리를 이용한다(고길곤, 2018: 90). 로
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할 때, Hosmer and Lemeshow이
적합도 검정결과로 p값이 0.05보다 커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홍세희, 2005).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가결’로 설정한 모형1과 ‘반영’으로 설정한
모형2를 설계한 후 Hosmer and Lemeshow의 적합도 검정을 하였다. 모
형1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6.01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은
0.6464로 P값이 0.05보다 높게 도출되었으므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들과 종속변수인 가결 여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2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10.81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은 0.2128로 P값이 0.05보다 높게 도출되
었으므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반영 여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2 역시 모형1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1과 모형2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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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모형 1 · 모형2의 Hosmer and Lemeshow 검정 결과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가결인 모형1과 종속변수가 반영인 모형2
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유형, 주
민참여와 지자체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이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1을 설계
한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독립변수들이 주
민청구조례안의 반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2를 설계한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로부터 각 독립변수들의 추
정계수, 승산비(odds ratio) 및 한계계수를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의 경우,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계수값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고 계수값의 방향, 상대적 크기, 통계적 유의미성 차원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희진, 2019: 31-32). 우선, 승산비로부터 각 독립변
수의 척도값이 한 단위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다른 모든 변수들을
평균에 고정하였을 때, 각 독립변수의 예측확률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확률을 계산하여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희진, 2019: 32). 아래 <표 18>은 종속변수인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과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독립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이항 로
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표 19>는 또 다른 종속변수
인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과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독립변수
들 간 관계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모형 1의 값 6.01 11 0.6464
모형 2의 값 10.81 11 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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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1: 종속변수가 ‘가결’인 경우
구축된 모형1의 추정계수, 승산비 및 한계효과를 통해 각 독립변수가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및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통계적 유의미성과 관련하여 ‘주민청구조례안 가결’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유형
으로서의 배분정책 변수, 주민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지방선거투표율 변
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정책은 1% 수준
에서, 지방선거투표율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반
면, 배분정책 외 다른 정책 유형, 주민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청원건수,
지자체 외적 요인 중 재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 정치적 요인
에 해당하는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청구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인구비율·남녀성비·주민등록인구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두 승산(odds) 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다른 독립변수가 통제된 경우에서 하나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승산 변화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29). 구성정책 대비 배분정책의 승
산비는 5.677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성정책과 비교했을 때 배분정책의 가
결율이 5.677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있어
서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이 가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
다.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변수인 ‘지방선거투표
율’의 경우 주민청구안의 가결 확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승산비 역시 1.068로 지방선거투표율이 한 단위 증가하면, 주민청구
조례안이 가결될 확률은 1.06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
29) <표 2>에서 주민청구조례안 분석을 위한 변수 코딩을 할 때 지자체 내적
요인 중에서 ‘정책유형1’의 경우 배분정책을 ‘1’로 그 외 유형을 ‘0’으로 구분했
다. 즉, 배분정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추정계수가 양수이고, 승산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부터 규제정책, 상징정책, 구성정책에 비해
배분정책의 내용을 가지는 조례안이 가결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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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보다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
체가 청구안의 가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계분석을 한 결과 배분정책은 37.6%, 지방선거투표율은
1.5%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투표율의 경우 투표율이 1% 더해지면,
가결될 확률은 1.5%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1.736*** 0.483 0.000 5.677 0.376 0.000
규제
정책
0.651 0.624 0.297 1.918 0.123 0.298
상징
정책
0.453 1.358 0.739 1.573 0.082 0.758
청원
건수
0.046 0.018 0.173 0.975 -0.006 0.166
지방선거
투표율
0.078** 0.029 0.024 1.068 0.015 0.018
재정
자립도
-0.007 0.016 0.718 1.006 0.001 0.718
소속정당
일치
0.174 0.364 0.878 1.057 0.012 0.878
고령인구
비율
-0.108 0.046 0.159 0.937 -0.015 0.152
남녀
성비
0.045 0.050 0.999 0.999 -9.53e 0.999
ln_
지역인구수
0.053 0.304 0.812 1.075 0.016 0.812




2) 모형2: 종속변수가 ‘반영’인 경우
구축된 모형2의 추정계수, 승산비 및 한계효과를 통해 각 독립변수가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및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통계적 유의미성과 관련하여 ‘주민청구조례안 반영’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자체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유형으로서 배분
정책 변수, 주민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지방선거투표율 변수, 청구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인구비율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정책과 지방선거투표율은
1% 수준에서, 고령인구비율은 5%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분정책 외 다른 정책 유형, 주민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청원건수, 지자체 외적 요인중 재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
립도,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단체장·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청구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남녀성비와 주민등록인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승산(odds)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다른 두 독립변수가 통제된 경우에서 하나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에 대한 승산 변화량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정책 대비 배분정책
의 승산비는 3.63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성정책과 비교했을 때 배분정
책의 반영율이 3.630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
에 있어서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이 반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변수인 지
방선거투표율의 경우 주민청구안의 반영 확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승산비 역시 1.081로 지방선거투표율이 낮은 기초자치단
체보다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청구안의 반영 확률을 높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선거투표율이 한 단위 증가하면, 주민청
구조례안이 반영될 확률은 1.081배 증가한다. 셋째, 고령인구비율 변수의
경우 승산비는 0.898이며, 해당 수치는 1보다 작은데, 이 경우에는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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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령인구비율이 높
은 기초자치단체에 청구된 조례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조례안에 비해 주
민청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계분석을 한 결과 배분정책은 0.292, 고령인구비율은 –
0.024, 지방선거투표율은 0.017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투표율의 경우
투표율이 1% 더해지면, 가결될 확률은 1.7%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1.289*** 0.441 0.003 3.630 0.292 0.001
규제
정책
0.310 0.582 0.594 1.364 0.068 0.594
상징
정책
-0.562 1.432 0.695 0.570 -0.107 0.664
청원
건수
0.046 0.053 0.382 1.047 0.010 0.379
지방선거
투표율
0.078*** 0.029 0.008 1.081 0.017 0.004
재정
자립도
-0.007 0.016 0.666 0.993 -0.001 0.665
소속
정당일치
0.174 0.365 0.634 1.190 0.038 0.631
고령인구
비율
-1.108** 0.049 0.027 0.898 -0.024 0.021
남녀
성비
0.045 0.051 0.377 1.046 0.010 0.374
ln_
지역인구수
0.053 0.324 0.869 1.055 0.012 0.869




3. 가설 검증과 결과의 해석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20> 가설 검증결과
우선,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한 가설 1-1의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를 것이다’ 는 검증결과 채택였다.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왔는데 이때 구성정책 대비 배분정책의 승산비가 5.677로 나타나 로지스
틱 회귀분석의 기준이 되는 구성정책과 비교했을 때 배분정책의 가결율
이 5.677배 더 높으며 따라서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이 가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조례안의 내용이 어떤 정책유형에 해
당하느냐에 따라 가결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가설
1-1을 기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설1-2를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왔다. 하지만 반영인 경우의 승산비는 3.630으로 종속변수가 가결인 경우
에서의 승산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준
이 되는 구성정책과 비교했을 때 배분정책의 반영률이 3.630배 더 높으
며,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이 반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조례안의 내용이 어떤 정책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반
영률이 달라진다는 가설 1-2 역시 기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
결과는 조례의 내용이 지방의회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승종, 1990; 하혜영·이정진, 2011; 윤정우,
2014, 하혜영,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정책·배
분정책·규제정책·상징정책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이 조례안
의 내용을 행정적 서비스·정치적 서비스·혼합형 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한
것과 차별점이 있다(이승종, 1990; 하혜영, 2019).
다음으로,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주민참여 요인을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한 청원건수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청원건수가 많을수록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률’ 및 ‘반영
률’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2를 기각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정의한 청원건수란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것을 가리키
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유형 분류 중 능동적 참여이자 제
도적 참여에 속한다. 따라서 청원건수가 많을수록 주민참여의 정도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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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어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참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예
상하여 2-1, 2-2와 같은 연구가설을 상정하였으나 검증결과 이를 기각하
였다. 반대로, 주민참여를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지표로 사용된 두 번째
변수인 지방선거투표율 변수는 종속변수가 ‘가결’인 경우와 ‘반영’인 경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주민참여를 대
리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지 않았으나 지방선거투표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난 바 연구가설 3-1과 3-2을 기각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는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이 가결되거나 반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주민의
참여정도가 높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가결되거나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선거투표율은 기존 한국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바 있다(소순창·김종욱,
1999: 376). 정리하자면,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두 지표인 청원건수 및 지
방선거투표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 바, 후속
연구에서는 주민참여를 대리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 및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간 관계의 측면에서 지자체 외적 요인 중 재정적 요인을 나타내
는 변수로 활용한 재정자립도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률’ 및 ‘반영률’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4-1과 연구가설 4-2를
기각하였다. 이는 보통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 분야의
지출수준을 늘리는 것과 같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김병훈, 1995; 소순창·김종욱,
1999).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반한 예상과도 다른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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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종수, 2004; 석호원, 2010),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온 것과도 다른 결과이다(하혜영, 2019).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의 취지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나온 점
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정적인 요소보다는 주민청구조
례안의 상징적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전국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주민조례안은 총 206건이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의
경험이 있는 지자체는 총 134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226개의 기초자치단
체 중 약 59.3%에 불과하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주민청구조례안
이 해당 지자체에 처음으로 청구된 것이라면 지방의회에서는 최대한 주
민청구조례안을 가결하거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실제로 주민청구조례안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들과 통화하며, 해당 청구안이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1건의 경험이 있는
지자체에 청구안의 처리결과를 문의했을 때 공무원들은 ‘우리 지자체에
주민청구조례안이 처음 청구된 사례라 최대한 검토해보고 반영해보려고
하는 중이다’, ‘바로 폐기시키거나 부결시키기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첫
사례라 일단 보류하면서 지방의회에서 가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중이다’ 등과 같은 답변을 많이 하였다. 둘째, 상위법률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재정자립도 요소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재정자립
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민청구조례안이 광역 자치단체의 조례나 명령,
법률 등과 같은 상위법과 저촉된다면 미가결되거나 미반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이 재정자립도 그 자체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라고 하더라
도 주민청구조례안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인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결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광역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어서 예산의 중복사용이 우려되어 부결시켰다는 공
무원들의 답변이 다소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관계의 측면에서 지자체 외적 요인 중 정치적 요
인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한 단체장 및 대통령 소속정당 일치여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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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체
장의 소속정당이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일치하면 지방의회에서의 가결률
및 반영률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5-1과 연구가설 5-2는 기각하였다.
지방정부 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여당
인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다룬 연구들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각기 다른 경우가 많았다30)(하민지 외, 2011; 석호원, 2016).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단체장이 여당
소속인지 여부가 조례 채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단체장과 대통
령 소속정당 일치여부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주민청
구조례안을 가결시킬지 혹은 반영할지에 대한 결정이 여당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지방의회에서의 정당분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의해 더 강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중앙과의 관계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정당분포
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가
2006년에 도입되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당선된 기초의회의원들의 소속정당을 공식적으로 측정할 수 없
어서 본 연구에서는 분점정부 여부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정당분포 등을
변수로 선정할 수 없었다.
요약하건대,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 1-1, 1-2, 3-1, 3-2에 대해 채택한
반면 연구가설 2-1, 2-2, 4-1, 4-2, 5-1, 5-2에 대해 기각하였다는 것으
로부터 지자체 외적 요인보다는 지자체 내적 요인이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볼
30) 하민지 외(2011)의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
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단체장이 여당 소속인지 여부가 저소
득층 건보료 지원 조례 채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호원(2016)의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단
체장이 여당 소속인지 여부가 국고보조금의 수령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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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을 담고있는지 및 지방선거
에서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전체 주민의 참여의 정도가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은 어디까지나 본 연구에 한해서
만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계를 지니므로 이에 대해 후속연구로
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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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국 주민청구조례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고자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청구된 총 224건의 주민청구조례안 중 206건을 분석대상으로 하
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청구조례안
의 실질적 결정요인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의 분석틀로
서 종속변수를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과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으로
구분한 후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2개의 모형을 설계하였
다. 이러한 각각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변수는
지자체 내적 요인과 지자체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내적 요인에서
는 정책유형과 주민참여를, 외적 요인에서는 정부 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재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를,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단체장·
대통령 소속정당 일치 여부를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청구 환경적 요
인을 고려하였는데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인구 비율, 남녀
성비, 주민등록인구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1
과 모형2를 나타내는 10개의 가설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
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가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인
모형1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10% 내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지자체 내
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 주민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지방선거투표율이었다. 재정자립도, 단체장 및 대통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 고령인구비율, 남녀성비, 주민등록인구수, 청원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배분정책, 지방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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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추정계수는 각각 1.736, 0.078이었으며, 승산비(odds ratio)는 5.677,
1.068이었다. 즉, 배분정책의 추정계수가 양수임에 따라 규제정책, 상징정
책, 구성정책에 비해 배분정책이 상대적으로 조례안으로 가결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해당 모형에서 기준으로 삼은 구성정책과 비교했을 때 배
분정책의 가결율이 5.677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청구조례안
의 가결에 있어서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이 가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
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내적 요인의 두 번째 요소로서 주민참여를 대
리하는 변수인 지방선거투표율은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확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승산비 역시 1.068로 지방선거투표율이 낮
은 기초자치단체보다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청구안의
가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인 모형2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10% 내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지자체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
책유형 중 배분정책, 주민참여 요인에 해당하는 지방선거투표율, 청구환
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인구비율이었다.
재정자립도, 단체장 및 대통령의 소속정당 일치 여부, 남녀성비, 주민등
록인구수, 청원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수인 배분정책, 고령인구비율, 지방선거투표율의 추정계수는 각각
1.289, -1.108, 0.078이었으며, 승산비(odds ratio)는 3.630, 0.898, 1.081이
었다. 즉, 배분정책의 추정계수가 양수임에 따라 규제정책, 상징정책, 구
성정책에 비해 배분정책이 상대적으로 조례안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으
며, 특히 해당 모형에서 기준으로 삼은 구성정책과 비교했을 때 배분정
책의 반영율이 3.630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민청구조례안의 반
영에 있어서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이 반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변수인 지방선거투표율은 주민청구조
례안의 반영 확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선거투표
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보다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청
구안의 반영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청구환경적 요
인 중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고령인구비율의 경우에는 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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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승산비를 가지므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청구된 조
례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조례안에 비해 주민청구안이 미반영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건대, 종속변수가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인 모형1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반영’인 모형2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변수는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배분정책과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변수인 지방선거 투표율이었고,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변
수는 지자체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대통령 소속
정당 일치여부, 남녀성비, 주민등록인구, 청원 건수였다. 고령인구비율의
경우에는 모형1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나 모형2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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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독립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내적 요인으로서 주민청구조
례안의 내용을 Almond & Powell이 분류한 정책유형인 배분정책, 규제
정책, 상징정책에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구성정책을 혼합하여 분
석을 시도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을 주로 Lowi,
Peterson, 그리고 행정적·복합적·정치적 서비스로 나눈 이승종(1990)의
분류에 따라 유형화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주민청구조례안인점
을 고려하여 구조기능론에 입각하여 정책을 분류한 Almond & Powell
분류를 따르며 추출정책 대신 구성정책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
행연구들에서 정책유형의 분류로서 다소 사용되지 않았던 정책유형을 변
수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31). 이렇게 유형화한 정책유형 중
에서 배분정책일 경우 이에 대한 가결률과 반영률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
에 다른 정책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성
과나 입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처럼
종속변수를 ‘가결’ 뿐만 아니라 ‘반영’을 함께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연구
는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 중 지방의회의원들이
31) 물론 이러한 정책분류로 인해 분류의 기준인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이 저하
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추출정책 역시 주민청구조례안에서 정책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실제 추출정책에 해당
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로서 제정하기 어렵다
는 점,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이 추출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현실적으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출정책 대신 Lowi의
구성정책을 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기존 선행연구들에
서 정책유형으로 분류하여 변수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를
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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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조례에 집중한 연구는 많았지만,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활발하
게 연구가 이루어진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속변수로서 ‘가결’외에
‘반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이 둘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 206건
의 주민청구조례안 중 36건의 원안가결을 제외한 170건의 조례안들을 하
나씩 추적해가며 검토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자의성을 최대
한 배제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
과의 통화,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기사·뉴스의 조사로부터 조례를 청
구하였던 주민의 인터뷰, 지방의회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회의록, 자치법
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조례의 연혁 등을 모두 검토하여
종속변수 측정에 있어 타당도를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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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
민청구조례안의 가결 및 반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할 때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국선변호인
을 선임하여 해당 조례안의 청구자에게 붙여주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주
민청구조례안의 가결률 및 반영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입안 및 발의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할 수 있으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주민은 간접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
을 발의할 때 입안 초기 단계부터 법제 담당 부서의 협조를 얻을 수 있
고, 지방의회의원 역시 조례안 입안과 관련한 법·기술적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주민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누리기 어렵
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방의회에 부의되지 못한 채 각하된 사례가 있었
으며, 각하 및 철회 등의 사유 역시 법령위반 여부 등이 다소 존재하였
다. 즉, 지방의회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여 주민청구안의 내용 자체가 심
사될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같은 인
사 고용에 관련한 조항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에 신설한다
면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청구조례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담 통
로가 설치되고 활성화될 경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
회의 구성원들 모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청구조례안이 부결되는 등
의 사유를 보면 광역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에 해당 기
초자치단체에서는 중복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그러나 똑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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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는 유사한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주민청구조례안을 가결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즉,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유사한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상이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초지자체 내 주민들 간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정책확산의 관점에
서 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조례채택여부는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과 기초 간 이러한 내
용을 토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청
구조례안에 대한 심사나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지적된 바 있듯이, 청구요건의 완화
및 청구절차 등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 방식과 관련하
여 전자식 방식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간편해졌으나, 여전
히 충족해야 할 서명인원수, 방법, 절차 등의 과정이 길고 까다롭다. 특
히, 각하 및 철회 등의 사유를 보면 서명인원수 미충족과 서명부미제출
등의 청구요건 및 청구절차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따라서 현행 청구요
건을 완화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양적으로 늘
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민청구조례안의 건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나 이에 비해 청구된 주민조례안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골고루 청구된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청
구 경험이라도 있는 지자체에서 여러 번 청구된 것이 많았다. 즉, 주민청
구조례안을 경험해 본 지역은 마치 정책학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건수
가 누적되었으나, 경험이 전무한 지역은 최근까지도 청구된 적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안은 총 206
건이었으나, 청구된 경험이 있는 지자체는 총 134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약 59.3%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일부 지자체에
편향되어 있었다. 즉, 주민청구조례안이 양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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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에서 배분정책 관련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할 때 주민을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결과의 분석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과 반영 모두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이 배분정책이기 때문이다. 즉, 배분정책과 관
련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청구든
자치단체의 청구로 인한 것이든 무조건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의무부과와 같은 조례제정에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 아니라 혜택
을 부여하는 정책에도 주민들을 참여시켜 해당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원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면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정책학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며 성공적인 로
컬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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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1999년 8월에 도입되었으나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비교했을 때 주민이
청구한 조례의 양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수집 결과, 주민
청구조례안의 경험이 존재하였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경험이 누
적해서 쌓였으나,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청구조례안 자
체가 전무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민청구조례안의 결정요인을 위해
실제 분석에 필요한 사례 수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의 설정 역시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
진다. 본 연구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 외에 실제로 ‘반영’되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서 ‘주민청구조례안 반영’을 설정하였는데 해
당 조례안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
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 조차도 반영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문기사·뉴스, 지방의회홈페이지에서 제공
되는 회의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조례의 연혁
등을 통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 다소 자의
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수집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
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총 227건이었으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총 225건이었다. 수치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
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오래된 자료의 경우 조례안의 내용
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채 조례명만 남아 있어 이러한 사항에 해
당하는 조례안들은 제외한 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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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만큼 본 연
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후 끊임없는 보완을 통한 제도적 발전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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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206 cases of resident petition cases requested to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rom January 2000 to the end of December 2019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 of the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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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sing of the Residents' Petition and Reflection of the
Residents' Petition were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expected to affect each dependent
variable are as follows: As intern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four
types of policies were selected, including constitutional policy,
distributive policy, regulatory policy and symbolic policy, which were
mixed with the policy types of Almond & Powell and Lowi. In
addition, the number of petitions and local election turnout were
selected as factor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s an external factor
for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as a financial factor and the unity of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the parties belonging to the president
as a political factor were selected. After designing two models for
each dependent variable,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m.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re as follows: allocation policy among
policy types of ordinance contents and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a variable representing residents' particip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models.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whether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the
president's parties are in agreement were not significant in both
models. The number of petitions that correspond to the resident
participation factors, the gender ratio of men and women and the
popul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were also insignificant in both
models.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variable was
found to be the opposite result in the two model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previous prior
studies, the types of policy types that were not used as classification
of policy types were selected as variables. Second, the prec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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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factors affecting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mainly
selected the passing as a dependent variable, but in this study, not
only 'passing' but also 'reflection' were considered. Third, 170
ordinances were reviewed one by one, excluding 36 original ones, out
of a total of 206 proposals for the residents' peti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ordinance was reflected. Finally, in order to exclude
arbitrary interpretation as much as possibl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ewed all the phone calls with the public official, interviews
with residents who requested the ordinance from the investigation of
newspaper articles through Internet search, minutes provided on the
local council website, and the history of the ordinance provided on
the website of the municipal ordinance information system, and
improved the validity of the 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or local councils can appoint public
defenders to residents when residents request the ordinance;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passageway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at can cooperate with the residents'
petition; relaxation of billing requirements and simplify billing
procedures; the design of policies that can increase the number of
cases in the residents' petition; policy design was discussed as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amendment or abolition of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distribution
policy by the local council.
Despite the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as
abov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amount of
the ordinance requested by residents itself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ordinance proposed by local council members. Second,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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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elected as one of the dependent variables, and it may be
somewhat arbitrary. Final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local government did not agree on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so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out the
ordinance bill corresponding to these matters.
As the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 Syste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is only the beginning stage. It is thought that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constant supplementation.
keywords : Local governance,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
System, Passing and reflecting the ordinance on the residents'
petition, binary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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